


서   언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

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친

화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념으로 하여,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기위해 개발을 전제로 한 행정계획이나 일정규모 이상

의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전환경

성검토제도는 개발계획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

고자 하는 당초의 선계획­후개발의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화호와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보듯이 사전에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발을 추진함으로 인해 환경훼손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발생

되는 환경문제들에 대해 사후대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피동적인 환경정책이 지속된다

면 현재 우리가 다음 세대들로부터 차용하고 있는 국토는 급속도로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으며 우리 또한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

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

도록 법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

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

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 분석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환경성검토의 시행과 환

경친화적인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

하고,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운용상의 문제점 도출과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

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법적 통합방안의 장․단점 분석

과 통합방안의 추진전략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 각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호보완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제한된 기간과 재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해 주신 본 원의 송

영일 박사, 김시헌 선임연구위원, 최준규 박사, 서성철 연구원과 아태환경․경영연구

원의 한상욱 원장께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맡아주신 

환경부 자연정책과 동덕수 서기관,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문태훈 교수, 경기개

발연구원 성현찬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본원의 김광임 박사, 정영근 박사, 변병설 박

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닌 연

구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2002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 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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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의 가용면적이 적은 국토여

건에서 개발지향적인 정책들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

적 가치의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1980년대 초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당해 사업의 승인과정 중에 실시되어 왔으

며 이로 인해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고유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

경성검토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1999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

성검토제도를 법정제도로 개선하고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해 보다 면밀한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

발을 전제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참

여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당초의 선계획­후개발의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상범위가 협소하고, 환경영향평가와의 차

별성을 구현하는데 미숙하였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

도적 장치가 미약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상범위에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사전협의로 이해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행정계획 수립시에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취지가 반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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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골격으로 한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

립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실효성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제도의 법적문제

점과 운영상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개

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과 사전협의 근거가 필요한 행정계

획 등 106개의 행정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

의 일원화가 필요한 89개의 행정계획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행정계획에 대해서 일

원화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추진전략은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략으

로 구분하여 조속한 개선책과 장기적인 개선책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또한 사전환경

성검토제도의 검토범위와 검토의 주안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그 

역할을 구분하고 두 제도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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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의 가용면적이 적은 국토여

건에서 개발지향적인 정책들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

적 가치의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1980년대 초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당해 사업의 승인과정 중에 실시되어 왔으

며 이로 인해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고유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즉, 당해 사업에 대한 입지 및 규모의 변경, 사업의 취소 등과 같은 사업 관련 전반적

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닌 제안된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시화

호, 새만금호, 영월댐 등의 문제들이 표면화 되었고 용인, 김포 등 수도권지역의 난개

발도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위해 개별법령 및 국무총리 훈령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규정

(총리훈령 제299호)을 근거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1999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정제도로 개선하였으며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해 보다 면밀한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되었다. 무분별한 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

전을 이념으로 하여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고자 개발을 전제로 한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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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2000년 8월 17일부터 시

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대한 환

경성을 검토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당초의 선계획­후개발

의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상범위가 협소하고, 환경영향평가와의 차

별성을 구현하는데 미숙하였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

도적 장치가 미약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범위는 환

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어나 그 범위가 협소하며 개별법에서 사전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

상범위에 개발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사전협의로 이해되는 경

우가 허다하여 행정계획 수립시에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계

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

는 실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미약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단순히 행정절차로 이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골격으로 한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

립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실효성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반적으로 되

짚어보고 협의시기, 협의체계, 협의근거 등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는 한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상의 보완점도 파악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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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

용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의 법적 분석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환경성검토의 시행과 환경친화적인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사전환경성검

토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운용상의 문제점 도출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

러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법적 통합방안의 장․단점 분석과 통합방안의 추진전략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 각 제

도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호보완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실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파악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상 개선방안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역할 설정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유기적 연계방안

본 연구의 추진방법은 〈그림 1-1〉과 같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문헌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수행하며 관련법에 대해서 검토하여 제도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도의 문제점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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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분석기법을 이용한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법적 문제점과 운영상 문

제점의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

함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현황 및 실태 파악 문헌조사 

현황분석 관련법 검토 제도에 대한 분석 

문제점 도출 분석기법을 이용한
개선방향성 설정 

법적 문제점 운영상 문제점 

대상범위 확대방안 모색 

추진전략 제시 

제도의 역할 정의 

EIA. 연계방안 모색 

법적 개선방안 제시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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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1)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

성 조사 등 계획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

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전예방환경

정책수단으로서 개별법 또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299호)을 근거로 실시하여 왔으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 대규모의 개발사업

에 대하여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

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

두되고 있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단계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

1)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사전협의 

일찍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한 전원개

발실시계획,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에 

1) 환경부. 2000.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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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각 개별법령에서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부처협의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의 투자가 확

대되고, 국민소득 및 여가의 증대로 관광지, 체육시설 등 각종 위락시설에 대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개발사업 등

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들 개발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

계화된 사전환경성 검토의 실시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를 근거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

성검토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였고, 1994년 6월에는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개별법령에 협의 근거가 없는 행정계

획이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중․소규모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여 왔다.

2)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협의

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그 대상을 공공사업에 국한하고 있어 난 

개발의 주요원인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비록 입지가 부적정하다 할지라도 이를 

제한할 수단이 없었으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제외토록 되어있어 사전예방적 수

단으로서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었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또한 제외하고 있어 환경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즉, 국토이용계획이나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경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왔으나 환경성검

토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었을 뿐아니라 사전협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도 많아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종전의 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 있

는 문제점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9.12.31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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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검토제도를 법정제도로 도입한데 이어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시의 구비서류를 구체

화하는 한편, 협의의 절차, 협의기간을 정함으로서 사전예방적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환경성검토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경우

와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행정계획

(10개 행정계획)

행정계획
(시행령 제3조 별표2)

관련법령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행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령의 구비서류 규정 적용대상

(시행령 제4조 별표3)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계획

개발사업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11개법 20개 보존지역내 개발사업)

〈그림 2-1〉 사전환경성검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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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가) 행정계획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예측․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통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목표로 설정된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상 또는 활동기준의 설정 이

라 정의할 수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당해 법령에 사전협의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행정계획이 있다.

〈표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2 제1호)

구    분 관 계 법 령 행 정 계 획 협의시기

국토･지역･도시

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제32조) 구역 지정전

제주도개발특별법 광역시설계획(제8조) 계획 확정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제3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제5조)

지구 지정전

계획 수립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제10

조)
계획 수립시

농공단지의 조

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
농공단지의 지정(제8조) 단지 지정전

수자원개발, 하

천의 이용･개발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제6조) 계획 승인전

온천법 온천개발계획(제7조) ″

체육시설의 설

치 및 수련지구 

조성

체육시설의설치･이용

에관한법률
사업계획(제12조) ″

청소년기본법 수련지구 조성계획(제41조) 계획 수립시

계 9개 법률 10개 계획

나) 개발사업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20개 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 ∼ 

50,000㎡ 이상의 개발사업(민간개발사업 포함)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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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2 제2호)

      사업계획

          면적

 구  분

5,000㎡이상 7,500㎡이상
10,000㎡

이상

50,000㎡

이상

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조수보호및수렵에관

한법률
조수보호지구

산림법 공익임지
공익임지외 

산림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

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광역상수도설치

지역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2)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당해 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

획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등 29개 행정계획이며, 협의

절차, 협의기간 등 구비서류외의 사항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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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구비서류 적용대상 행정계획

구    분 근 거 법 령 행  정  계  획

국토･지역･

도시의 개발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제2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제4조), 광역개발사업계획(제5

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제9조), 개발촉진지구개발

계획(제14조)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지구의 지정(제79조)

산업단지･유

통단지의 조

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6조),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제5조)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제11조)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제16조의2)

교통시설의 

건설

도시철도법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제3조의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시계획(제3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

법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제3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하천의 이용･

개발 및 해양

개발

하천법 하천정비기본계획(제17조)

어항법 어항시설계획중 기본계획(제7조제2항)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제90조의4)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제34조)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제11조), 군립공원계획(제12조)

관광단지의 

개발 및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권역별관광개발계획(제47조), 

관광지 등의 지정(제50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제

52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제40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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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행정계획

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으로는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매립, 도로․

철도계획, 항만계획,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광역개발권역개획 등이고, 원칙적으로 당

해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절차,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라.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구비서류

어떤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이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계획을 수립․결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인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갖추어야하는 공통

구비서류와 계획 또는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또는 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개별서류로 구분된다.

개별구비서류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로 정하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구비하여야 할 환경성검토를 

위한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 등 서류를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12호, 2000. 9. 8)을 고시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12

〈표 2-4〉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구비서류

◦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포

함

◦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 현황

 - 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 현황

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 대상지역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

 - 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개별구비서류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

료

 -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

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

감대책

 -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 대상지역의 축척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마.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하는 자(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 자, 사업을 허가･인가･

승인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사전협의를 요

청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

의 장 등)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 1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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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간 내에 협의결과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협의기간

의 지연으로 인하여 행정계획의 추진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관계행정기관

에서는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협의의견의 이행상황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 또는 허가･인가･승인신청 : 관계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

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서류 구비
: 관계행정기관이 직접작성 또는 사업자

로부터 제출받음

↓

협 의 요 청 :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환경성검토

(전문가 자문, 현지확인 등)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협의결과 통보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관계행정기관  

  (30일 ∼ 40일 이내)

↓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 관계행정기관

↓

협의의견 이행상황 통보 :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이행상황 확인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그림 2-2〉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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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 실태2)3)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실적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총리훈령에 의하여 협의한 실적은 연평균 18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제화로 민간개발사업이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총리훈령과 개별법령의 사전협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본부 및 지방환경관리

청에서 협의한 실적은 연평균 539건이었다.

〈표 2-5〉 총리훈령 및 개별법 적용

(단위:건)

구  분
계 개별법령에 의한 협의 총리훈령에 의한 협의

계 본 부 지방청 소 계 본 부 지방청 소 계 본 부 지방청

계 4,726 1,309 3,417 3,475 1,305 2,170 1,251 4 1,247

'94 480 200 280 353 199 154 127 1 126

'95 616 160 456 458 157 301 158 3 155

'96 894 182 712 715 182 533 179 - 179

'97 881 266 615 673 266 407 208 - 208

'98 724 208 516 535 208 327 189 - 189

'99 758 192 566 502 192 310 256 - 256

'00

(8.17

까지)

373 101 272 239 101 138 134 - 134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제도로 법제화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2) 환경부. 2001. 사전환경성검토 관계자 연찬회 자료집

3) 환경부. 2002. 사전환경성검토 관계자 연찬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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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17일 이후부터 2000. 12. 31일까지는 총 388건이 접수되어  250건이 협의완료 

되었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범위가 넓어져 사전환경성검토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접수건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새롭게 도입된 구비서류의 작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고, 개발사업자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미리 

인․허가를 득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표 2-6〉  2000년도 협의실적(2000. 8.17 이후)

(단위:건)

구    분 접 수
협  의  결  과

비  고
소 계 동 의 조건부 부동의 기 타

계 388
250

(100%)

16

(6.4%)

190

(76.0%)

23

(9.2%)

21

(8.4%)

환 경 부 81 44 7 36 1 -
기타는 

반려건수

낙동강청 38 25 - 18 2 5

금 강 청 47 26 - 20 4 2

영산강청 42 26 - 26 - -

경 인 청 58 33 3 27 3 -

대 구 청 29 19 6 13 - -

원 주 청 67 61 - 37 13 11

전 주 청 26 16 - 13 - 3

2001년도에는 2,448건의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접수되어 2,037건이 협의완료 되었으

며 이는 2000년도의 접수건에 비해 134%가 증가한 것이다. 2001년에 협의된 총 2,307

건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태를 분석한 결과 14.9%인 34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소(부동의)와 사전환경성검토서 반려(검토서 내용부실 및 미흡) 등의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에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82.7%인 1,908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오염물질 처리수준 강화 등의 조건으로 사업을 시

행토록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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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의 취소를 요구한 주된 이유는 환경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지역의 조정

과 생태계 연속성 및 상수원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국토이용계

획 등의 행정계획이 51건 준농림지역에서 개발사업 45건 등 97건이며, 경기 29건, 강

원 18건, 울산․경남 각 15건, 충남․충북․전북 각 14건, 부산 10건, 인천․경북 3건, 

대구 2건, 광주․대전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조건부로 협의한 1,908개 사업은 행정계획이 788건, 개발사업이 1,120건인바 행정

계획은 국토이용계획변경 147건, 도시계획 113건, 하천정비기본계획, 107건, 소하천정

비 77건, 개발제한구역 관련계획 37건 등이며, 개발사업은 중농림지역내 597건, 농림

지역내 262건, 개발제한구역내 99건, 하천구역내 79건, 기타지역 83건 등이다.

 〈표 2-7〉2001년도 협의실적

(단위:건)

구    분 접 수
 협   의   결   과

비  고
소 계 동 의 조건부 부동의 기 타

계 2,448
2,307

(100%)

55

(2.4%)

1,908

(82.7%)

148

(6.4%)

196

(8.5%)

환 경 부 144 181 27 145 9 -
기 타 는 

반려건수

낙동강청 387 338 - 256 39 43

금 강 청 244 240 - 205 19 17

영산강청 273 268 - 256 10 2

경 인 청 362 315 - 260 18 36

원 주 청 474 426 7 312 37 70

대 구 청 301 289 16 254 3 16

전 주 청 263  250 5 220 13 12

2002년 1/4분기까지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접수건을 살펴보면  총 793건이 접수되었

으며 월평균 264건으로 2001년 월평균 204건에 비해 1.3배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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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별로는 경인청 189건(23.8%), 원주청 134건(16.9%)이며 수도권과 강원지역

이 전체의 40.7%를 차지하고 낙동강청 95건(12.0%), 대구청 67건(8.4%)으로 나타났다. 

〈표 2-8〉 2002년도 협의실적(1/4분기)

(단위:건수)

구    분 접 수
협   의   결   과

비  고
소 계 동 의 조건부 부동의 기 타

계 793
652

(100%)

7

(1.1%)

545

(83.6%)

37

(5.7%)

63

(9.6%)

환 경 부 33 17 6 11 - -
기 타 는 

반려건수

낙동강청 95 106 - 80 14 12

금 강 청 88 66 - 54 3 9

영산강청 110 97 - 95 2 -

경 인 청 189 87 - 64 7 16

원 주 청 134 135 1 112 9 13

대 구 청 67 70 - 63 1 6

전 주 청 77 74 - 66 1 7

2002년 1/4분기에 접수된 793건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유형을 살펴보면 행정계획 

342건(43.1%), 개발사업 451건(56.9%)이 접수되었다.

  〈표 2-9〉 협의유형별 접수 실태

 (단위:건수)

구    분  계
환경정책기본법

행 정 계 획

개 별 법

행정계획
개  발  사  업

계 793 224 118 451

환 경 부 33 23 9 1

지방환경청 760 201 10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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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4분기에 접수된 793건의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실적은 652건(행정계획 

263건, 개발사업 389건)을 협의완료 하였다. 원안 동의 7건(1.1%), 조건부 동의 

545(83.6), 부동의 37건(5.7%), 반려 63건(9.6%)으로 전체의 98.1%가 사업취소, 규모 축

소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행정계획은 도시계획변경 88건(33.5%)으로 가장 많고 하천정비계획 43건(16.3%), 

국토이용계획변경 39건(14.8%), 소하천정비기본계획 33건, 도로․철도 계획 17건 등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개발사업은 준농림지역내의 개발사업이 201건(51.7%)으로 가

장 많고, 농림지역 111건(28.5%), 하천구역 33건(8.5%) 개발제한구역 15건, 산림지역 

13건, 자연환경보전지역 7건, 기타 9건 등으로 나타났다.

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표 2-10〉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단위:건수)

구    분 소 계 동 의 조건부 부동의 기 타 비  고

계
652

(100%)

7

(1.1%)

545

(83.6%)

37

(5.7%)

63

(9.6%)

환 경 부 17 6 11 - -
기 타 는 

반려건수

낙동강청 106 - 80 14 12

금 강 청 66 - 54 3 9

영산강청 97 - 95 2 -

경 인 청 87 - 64 7 16

원 주 청 135 1 112 9 13

대 구 청 70 - 63 1 6

전 주 청 74 - 66 1 7

  

2002년 1/4분기의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실적인 652건 중 부동의 협의는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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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의 건수가 37건(5.7%)이며 그 중 14건은 낙동강청이 부동의 

협의를 하였으며 부동의 협의결과중 37.8%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남 11건

(19.6%), 경기 8건, 강원 6건, 충남․전남 각 3건, 부산 2건, 서울․울산․충북 각1건이

었다. 행정계획과 개발사업별로 구분하면 행정계획 14건(행정계획 협의건수 263건의 

5.3%), 개발사업 23건(개발사업 협의건수 389건의 5.9%)이 부동의 되었다. 행정계획의 

종류별로는 국토이용계획 7건, 도시계획변경 3건으로 71%를 차지하고, 농공단지․도

립공원․군립공원․도로철도가 각각 1건이며 부동의 사유는 상수원보호구역, 특정수

질입지제한지역, 자연환경훼손, 하천수질환경기준 초과, 경사도 30% 이상 급경사지

역, 자연생태계 단절,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개발사업은 9건이 

준농림지역이고, 농림지역 6건, 하천구역 5건, 산림지역 1건,  기타 2건이었다.

점점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사업자의 환경보전의식 함양으로 부동

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2001년 평균 부동의 비율은  6.4%였으며 

2002년 1/4분기에는 5.7%로 감소하였다.

〈표 2-11〉 부동의 협의현황

   (단위:건수)

구    분 계 환경부
지   방   환   경   청

소계 낙동강 금강 영산강 경인 원주 대구 전주

계 37 - 37 14 3 2 7 9 1 1

행

정

계

획

소    계 14 - 14 7 - - 3 3 1 -

국토이용계획 7 - 7 1 - - 2 3 1 -

농 공 단 지 1 - 1 1 - - - - - -

도 시 계 획 3 - 3 2 - - 1 - - -

항만공유수면

등
3 - 3 3 - - - - - -

개 발 사 업 23 - 23 7 3 2 4 6 - 1

2002년 1/4분기의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실적인 652건 중 조건부 협의는 547건이

었으며 본부 11건(2.0%), 원주청 112건(20.6%), 영산강청 95건(17.4%), 낙동강청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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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등이었다. 조건부 동의된 행정계획은 263건 중 224건(85.2%), 조건부 동의된 

개발사업은 389건 중 323건(83.0%)이었다. 행정계획의 종류별로는 도시계획이 88건 

중 74건(84.1%), 하천정비기본계획 43건중 42건(97.7%), 국토이용계획변경이 39건중 

28건(71.8%)이었다. 조건부 협의의 주요내용은 환경․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우회,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녹지의 확충, 오염물질 처리기준의 강화 등이었다.

〈표 2-12〉 조건부 협의현황

   (단위:건수)

구  분 계 환경부
지   방   환   경   청

소계 낙동강 금강 영산강 경인 원주 대구 전주

계 545 11 534 80 54 95 64 112 63 66

행  

정  

계  

획

소   계 224 11 213 64 5 23 37 49 18 17

국토이용계획 28 - 28 2 3 1 8 11 - 3

도시계획 74 1 73 27 - 14 13 12 1 6

하천정비 42 - 42 11 1 6 2 11 11 -

소하천정비 32 - 32 3 1 2 2 14 5 5

도로․철도 12 - 12 9 - - 3 - - -

개발제한구역 5 3 2 2 - - - - - -

기    타 31 7 24 10 - - 9 1 1 3

개  

발  

사  

업

소   계 321 - 321 16 49 72 27 63 45 49

농림지역 96 - 96 1 14 32 4 19 - 26

준농림지역 165 - 165 6 24 28 14 37 35 21

개발제한구역 13 - 13 3 - 4 4 - 1 1

하천구역 23 - 23 5 8 1 2 - 6 1

기    타 24 - 24 1 3 7 3 7 3 -

 

2002년 1/4분기의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기간은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접수에서 협

의의견 회신까지 평균 1건당 23일이 소요되어 법정기간(30∼40일 이내) 이내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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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전환경성검토 전담인력의 추가확보와 검토인력의 

전문성은 제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충족된 바가 있으나 협의건수

의 증가로 협의기간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2001년도는 협의기간이 평균 21일이

었으나 2002년 1/4분기에는 평균 협의기간이 23일로 증가하였다. 또 협의기관별로는 

14일에서 38일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바 협의기관별로 담당인력, 협의건수 등의 차이

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협의건수가 비교적 많고 복잡한 경인청, 원주청 및 금강청

은  평균소요일수보다 높게 나타나 27∼38일로 조사되었다. 지방환경청별로 큰 편차

를 보이는 것은 지역별 환경특성, 협의대상의 성격, 지역별 환경특성, 협의담당인원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3〉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소요일수

(단위 : 일/건)

구   분 평 균 환경부
지  방  환  경  청

평 균 낙동강 금 강 영산강 경 인 원 주 대 구 전 주

평   균 23 15 23 22 27 16 38 27 14 18

행정계획 22 15 23 20 22 15 37 31 14 19

개발사업 23 - 23 23 31 16 38 22 14 16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협의소요일수가 평균 22일과  23일로  차이가 없는 것은 

개발사업이 규모는 적으나 환경민감지역 등에 입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행정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기술이 부족하고 기준이 확립되지 않

아 개발사업과 유사한 협의소요일수가 나타났다고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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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분석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 배경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한 규정과 일부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

처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은 환경영향평가제

도의 시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역할

을 파악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배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1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 제16조「공해사전대책」에서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선정․조성 및 준비에 관한 시책의 책정과 실시에 대해 지

리․기상․수리․산업분포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라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내용의 

기술이 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제도로서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1977년에 제정

된 환경보전법 제5조「사전협의」조항에서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

너지 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에 관하여 미리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9년에 개정된 환경보

전법 제5조「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조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도시의 개

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공항건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었다. 1981년에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

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비로소 시행되게 되었다. 한

편, 1981년 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평가주체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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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확대시켰고 1986년에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의 이념과 방향에 대한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정책기본법에 이관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도 대

폭 보완․강화되었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등 입법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1993년 6월 단일법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 

동년 12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의 기본시책으

로 명시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조문(제26조 내지 제28조)이 삭제되어, 법제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정책의 연계고리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4)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

설에의 투자가 확대되고, 국민소득 및 여가의 증대로 관광지, 체육시설 등 각종 위락

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개발사업 등이 가속화되고 있어 그 한계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개발계획

을 수립할 경우에 가용토지가 한정되어 개발구상단계에서의 입지계획 공표가 지가상

승으로 이어지고 개발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토지확보를 마친 후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행정절차상 개발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 내부적

으로 이미 개발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게 된다. 그 결과 환경

영향평가의 본질인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으며 환경오염 

저감에 주안점을 둔 제도로 변화되었다. 저감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그 대안이 경

제적․기술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안의 가치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개발사업은 물론 개발계획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행정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사전환경성검토의 실시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1993년 1월 환경정책기

4) 한상욱. 1999.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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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11조를 근거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

령으로 제정하였고, 1994년 6월에는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개별법령에 협의 근거가 없는 행정계획이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중․소규모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기에 이르

렀다. 

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그 대상이 공공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가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환경

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근거가 없어 심도있는 환경

성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종전의 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환경

성 검토제도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

여 1999년 12월에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정제도로 도

입한데 이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시의 구비서류를 구체화하는 한편, 협의의 절차, 협의

기간을 정함으로서 사전예방적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환경성검토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은 결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입

되었으며 또한 개발계획의 보다 상위계획에서 환경성을 고려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인 환경영향의 저

감 및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주로 개발사업을 위주로 한 환

경성검토이지만 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은 개발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

는 보다 상위의 행정계획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전예방과 

아울러 이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와 그 본래의 기능이 유사하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향

후 개선방안도 전략환경평가제도와의 고유의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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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비교

 

1)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비교 분석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략환경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대해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도 전략환경평가의 기능을 확보하고 행정계획 등

에 대해 수립단계에 미리 검토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

도는 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상위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

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애초의 목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전략환경평가의 법적 근거는 상위법 또는 상위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EPA 1987)에서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

해 전략환경평가의 실시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Policy Appraisal and the 

Environment에서 공식적인 환경평가 지침이 마련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1969)에서 환경평가의 

실시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호주에서는 환경

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EPA 1974)을 실시근거로 하고 있다. 사전환경

성검토제도의 법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대상행정계획 및 사업

이 한정되어 있으며 그 외는 개별법령에 실시근거를 두고 있다.5)

전략환경평가는  운송, 에너지, 농업, 전력생산, 토지개발, 수자원개발, 폐기물관리, 

교통, 통신, 자원관리, 재해관리, 도시, 산업 분야 등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대해 

5) Therival R. and Partidario M. R. 1996. The Practice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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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을 통해 환경평가의 필요성이 확인된 PPP(Policy, Project, Program)에 대해

서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에 명시된 10개 행정계획과 별표 3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행정계획 그리고 별표 2

에 명시된 보존지역 내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며 그 외에는 개별법령에

서 사전협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실시근거가 이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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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비교6)

구분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법적근거

상위법 또는 상위규정에서 명시

네덜란드：환경보호법

영국：Policy Appraisal and the 

Environment

미국：국가환경정책법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

호주：환경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

적용범위

운송, 에너지, 농업, 전력생산, 토지개

발, 수자원개발, 폐기물관리, 교통, 통

신, 자원관리, 재해관리, 도시, 산업 분

야 등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대해 

스크리닝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행정계획

- 개별법령에 의한 행정계획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개발사업

작성주체
해당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기관
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

시행시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수립과 동시 계획의 확정전, 사업의 승인전

평가내용

․제안된 PPP의 목적과 필요성

․PPP에 대한 대안

․평가의 범위 설정

․다른 PPP와 환경요구들과의 관련성

․이슈에 대한 스코핑

․환경적 영향에 대한 기술

․제안된 PPP와 대안의 환경영향

․영향평가

․제안된 저감방안

․작성자 및 관련자의 명단

․계획의 목적 및 내용

․환경현황 및 관련계획의 검토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 및 설정(입지대안 등)

․환경영향요소 추출

․항목별 환경성검토

․종합평가 및 결론

평가범위 거시적 검토와 세부적 검토 미시적 검토

평가기관 환경부 또는 환경기관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6) 환경부. 2000. 「전략환경평가 기법개발 및 중점평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와 사전환

경성검토 관련 문헌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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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의 시행시기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수립시작과 동시에 스크리닝

을 통해 환경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략환경평가를 통해 친환경적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지원을 수행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PPP의 추진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

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안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어 

단순한 행정절차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친환경적인 방향으

로의 유도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부처간의 협

의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또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해당부처 또는 

사업자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의 대합의를 통해 사전

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략환경평가는 해당 PPP와 다른 PPP와의 관련성과 중대한 환경적 요구에 대한 

조사가 민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PPP의 필요성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PPP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작성자와 

해당 PPP 관련자의 명단을 제시함으로써 전략환경평가의 신뢰성과 질적 향상을 동시

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입지의 타

당성, 환경보전대책 등을 주로 검토하고 있어 전략환경평가처럼 거시적이면서 세부

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전

환경성검토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왔고 상위 행정계획은 거시적인 관점

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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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화 동향

가) 계획․프로그램을 주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평가

① 네덜란드

〈표 3-2〉네덜란드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SEA

제도명  환경관리법(1987)

개요

◦환경관리법 제7장 및 동법에 기초한 환경영향평가령은 EU의 환경영향평가지령

(1985)을 받아 제정된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계획 

등도 일부 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계획 등에도 사업평가의 절차가 이용된다.

대상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각 부문의 활동의 입지계획 및 지역개발계획이 대

상이 된다.

예)

- 도로, 철도, 수로, 항만, 파이프라인 등의 건설가능성을 정한 최초의 입지계획

- 지역개발계획

- 수도 및 공업용수의 공급, 확대에 관한 계획, 폐기물처리방법, 처리시설 입지에 관

한 규칙

절차

◦스크리닝, 스코핑이 도입되었다.

◦주민이 관여가 중시되어 스코핑과 환경영향평가서의 단계로 한다. 

◦심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코핑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평가
◦대안은 매우 중요시되어 최저한 ① 환경에 가장 좋은 대체안, ② 대책을 설정하지 

않은 안의 영향을 비교평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적용

사례

◦40건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다.(1987-1998)

 - 국가전력공급구조계획

 - 음료수 및 공업용수에 관한 국가계획

 - 국가 폐기물 관리 10개년계획 등

비고 ◦정책에 대한 SEA에 관하여는 별도「환경테스트」가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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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표 3-3〉미국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SEA

제도명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

개요
연방정부기관에 대하여 중요한 연방정부의 행위의 결정에 있어 환경영향에 관한 상

세한 보고서(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로 부여함

대상

◦모든 중요한 연방정부의 행위(연방정부기관이 책정하는 규칙, 계획, 정책, 절차, 

법안 등이 포함된다)가 대상이다.

 * NEPA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질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입법의 제안, 기타 중요한 연방정

부의 행위에 관한 모든 권고, 또는 보고

 1. 연방기관에 의한 융자, 원조, 실시, 승인된 신규 또는 계속중인 연방사업

 2. 신규, 또는 개정된 연방정부기관의 규칙, 규제, 계획, 정책 및 절차

 3. 법안의 제안

◦단,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절차

◦소관기관이 EIS내용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종판단도 동기관이 행사한다.

◦스크리닝이나 스코핑이 도입되어지며 평가항목은 담당기관이 관계기관이나 공중

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공중의 관여가 중시되어 스코핑, EIS안, EIS 등의 각 단계에서 의견이 청취된다.

평가

◦대안의 검토가 핵심부분이며 모든 합리적인 대안의 환경영향을 비교가능한 모양

으로 제시할 의무가 주어진다.

 * 대안의 검토에 관한 유의사항(NEPA규칙 1502. 14)

 1. 몇 개의 대안을 엄밀하게 평가, 검토하고 세부검토를 필요로하지 않는 것을 결정

하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기술할 것 

 2. 제안행위를 포함하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대채안을 상회하게 검토하

고 평가하는 자가 비교하여 메리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3. 담당 연방기관의 소관 외의 타당한 대안을 검토할 것

 4. 담당 연방기관이 우선하는 대안을 명확하게 할 것

 5. 제안 행위나 기타 대체안에 적당한 완화조치도추가할 것.

적용

사례
◦CALFED Baydelta program 등

비고

◦세계에서 처음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다.

◦도입직후 1970년대는 사업의 실시단계였기 때문에 적용사례가 많았지만 그후 프

로그램 단게에서 적용사례(Programertic Assessment)가 증가하였다.(국가환경정

책법-25년간의 유효성 연구(CEQ, 199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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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U

〈표 3-4〉EU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SEA

제도명

특정의 계획 및 프로그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관한 EU의회 및 EU이사회의 

지령(SEA 지령) (2001년에 EU 위원회가 지령)

(Directive 200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une 

2001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lan and programs on the 

environment)

개요

◦높은 수준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 및 프

로그램의 작성 및 채택에 환경적 고려를 통합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 및 프로그

램에 환경평가를 의무화 한 것.

◦본 지령이 발효하면 각 EU가맹국은 본 지령의 요구사항을 계획, 프로그램을 작성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절차에 통합하던가 이 지령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절차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국내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상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계획이나 프로그램

◦농업, 임업, 어업, 에너지산업, 교통, 폐기물처리, 수관리, 통신, 관광, 도시 및 농촌

계획, 또는 토지이용분야의 사업평가 대상사업의 계획

◦야생동․식물의 생식지 보전에 관한 지령에 따라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절차

◦계획․프로그램의 안 및 환경보고서는 환경영향에 관계하는 기관 및 공중에게 통

지되어 의견을 표명하는 빠른 기간에 보다 효과적인 기회가 주어질 것

◦환경보고서에 대하여 표명된 의견 등은 계획․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서 또한 그 채택전에 고려될 것

◦계획․프로그램이 채택된 경우에는 환경적 고려가 어떻게 통합되었는가, 표명된 

의견 등이 어떻게 고려되었는가, 다른 합리적인 대체안에 반영된 해당계획 프로

그램을 선택한 이유를 밝힐 것 

평가

◦환경보고서에는 그 계획 및 프로그램의 실시에 의한 환경에 대한 현저한 영향과 

함께 그 목적이나 지리적 범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체안을 밝히고 기술하고, 평

가할 것

◦평가서에 기재된 정보는 현재의 의견 및 평가방법, 계획, 프로그램의 내용 및 상세

한 정도, 의사결정과정의 다른 단계에서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정

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포함될 것

적용

사례

◦EU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지령의 적용사례는 없지만 EU가맹국간에서 약 20건의 

사례연구가 이루어 졌다.

비고
◦본 지령은 2000년 3월에 EU 이사회에서 채택되어 이듬해에 결정되었다.

◦본 지령의 발효 후 가맹국은 3년 이내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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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랑스

〈표 3-5〉프랑스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SEA

제도명  자연보호법(1976, 1993 개정)

개요

◦1976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법제화한 자연보호법은 기본적으

로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나 토지이용계획도 일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소 및 시기를 달리한 사업의 누적적인 영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3년에 

동법을 개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를 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대상
◦토지이용계획

◦중대한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교통계의 사업 및 가스파이프라인, 송전선, 다리의 

건설을 포함한 지역개발계획이 포함된다)

절차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절차는 사업평가의 절차와 같다. 입안자는 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며, 보고서를 인허가기관에 제출한다. 인허가기관은 공중의 의견, 환

경대신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을 한다. 그러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가 설치

되어 있지 않다.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평가위원회(지방의회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이 공동의장)가 이행하나 절차는 사업평가와 같고 공중의 의견수렴, 환경대신

에 의한 의견청취가 행하여 진다.

평가
◦대안의 비교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평가는 소규모사업도 포함된 복합영향의 평가가 

필요하다.

적용

사례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평가는 년간 수십건 정도의 적용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입수되지 않고 있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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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국

〈표 3-6〉영국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SEA

제도명
정책입안 가이던스노트 No. 12(1992)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 No. 12)

개요
1990년의 도시․농촌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가 책정한 개발계획의 책

정에 있어서 환경에의 배려를 행하는 것을 받아 환경성은 동법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

대상
지방공공단체(county 및 district)가 책정하는 토지이용과 개발의 틀을 정하는 개발

계획

절차

◦환경평가는 계획의 입안 및 채택을 담당하는 부국이 입안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실시되며, 반복적인 과정에 있어서 고려된다. 환경평가의 결과의 작성․공표도 

포함된 절차에 환한 규정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환경성, 민간단체와 폭넓은 상담을 하는 것도 권장되고 있다.

평가

가이드는 배려될 사항으로서 지구온난화, 자연보호 등 15개의 항목을 다루는데 이

러한 문제와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

환경성의 배려를 정책평가에 조합시키고 기입한 정책평가와 환경(후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적용

사례
◦County의 구조계획 등

비고
◦1991년의 계획 및 보상법에 따라서 전지방공공단체가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적절한 실천을 위한 가이드」가 1993년에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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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을 주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평가

① 캐나다

〈표 3-7〉캐나다의 정책에 대한 SEA

제도명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의 제안의 환경평가에 관한 각의 명령(1990, 1999 개정) (The 

1999 Cabinet Directive on the Environment Assessment of Policy, Plan and 

Program Proposals)

개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며 의사결정을 행하는 자가 경제상, 사회상 및 환경상의 

관리를 통합할 수 있도록 일정의 정책․계획 등에 대하여 환경평가의 실시를 의무

화하는 것.

대상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제안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는 것.

 1. 각 대신 또는 각의의 승인을 얻기위해 제출되는 것

 2. 그의 실시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환경상 중대한 효과 및 가능성이 있는 것.

절차

◦각 대신은 환경평가의 실시책임이 있어 환경에 관련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환경

쳥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명확히 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보고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공중의 관여에 대하여는 공중의 관심을 파악하는 것에 따라 정책 등의 질 및 신뢰

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경우로서 공중의 관여를 위한 기존의 구조를 

가능한 한 충분히 활용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환경성은 정책 등의 잠재적인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평가

◦환경면의 효과, 환경에의 악영향의 완화조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되는데 그 노

력의 정도는 예상된 환경에의 효과의 정도에 응하게 된다.

◦또한 대안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며 비교하는 것은 환경평가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

로서 강력히 권장되고 있다.

적용

사례
◦서부곡물수송법 등

비고
◦지령실시의 자세한 것은「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Cabinet Directive」

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의 실시단계의 환경영향평가는「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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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네덜란드

〈표 3-8〉네덜란드의 정책에 대한 SEA

제도명 환경Test(각의 명령) (1995) (Environmental Test)

개요
국가의 정책책정에 있어서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배려에 충분한 여지를 주기 

위하여 환경상 현저한 영향을 주게되는 법령안에 환경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는 것

을 의무화 하는 것.

대상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법령(법인, 명령, 각성의 규칙 및 명령과 

아울러 그 개정도 포함)

절차

◦절차에 관한 요건은 최소한 억제하고, 다른 프로세스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형태

로 통합되는 것이 배려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의 순서에 따르게 된다.

 1. 관계부처에 의한 작업그룹에 의해 환경test를 필요로 하는 법안과 그에 대한 질

문항목을 결정한다. (스크리닝 및 스코핑)

 2. 입안부처가 질문에 대하여 화답을 법안의 설명문서로서 작성한다.

 3. 이때 입안부처의 취급이 쉽고 필요에 따라 합동 Support Center(환경성과 산업

성이 공동으로 개설)의 지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4. 합동 Support Center가 각의 결정에 충분한 환경정보가 설명문서에 포함되고 

있는가 판정을 한다. 그러나 국민 및 환경성으로부터 의견청취 절차가 되어있지 

않다.

  각 부처는실질적으로 그의 내용에 대하여 각 방면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 이

유로 됨

평가

◦관계부처에 의한 작업그룹에 의해 결정된 질문항목에 대한 회답을 법안의 설명문

서로서 작성됨.

◦설명문서의 범위와 상세한 정도는 제기된 문제의 중요성의 정도에 부합되는 것이 

필요하고 질문항목은 중요 항목이 엄선된다.

적용사

례

◦전 법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5%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사례로서는 질소화합물의 배출량에 관한 연소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등이 있다.

비고
◦이외 타의 관점에서 평가시스템이 별도 설치되어 있다. (비지니스 테스트, 강제

력․실행가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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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덴마크

〈표 3-9〉덴마크의 정책에 대한 SEA

제도명

법안 기타의 정부제안에의 의견에 관한 행정명령(1993, 95개정)

(Administrative Order on Commentaries made on bills and other government 

proposals of 26 Febreary 1993, replaced by the Administrative Order 11 January 

1995)

개요
법안 기타의 정부제안 및 예상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초를 의회의 

의원 및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 기타 정부의 제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에 환경평가 결과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

대상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주거나 어떠한 법안 기타 의회의 제안

(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포함함)

절차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환경평

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것은 보여줄 의무가 있다.

◦제안을 하는 각성 대신이 실시한다. 환경․에너지성의 관여를 얻는 것이 부결되는 

것은 각성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

평가

◦의무가 부여되어 평가결과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여지고 있으며 실제

로 대안의 비교 등이 행해지고 있다.

◦1995년에 개정에 따라 평가항목으로서 건강, 생물물리학적 영향, 자원, 건축물, 문

화적 유산 등이 추가되었다.

적용사

례

◦년간 수십건의 적용사례가 있다. 환경, 교통, 에너지, 농업 등에 관한 계획이 주요

대상이나 구체적인 사례는 입수되지 않고 있다.

비고

◦환경․에너지성은 스크리닝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그의 사용방법, 평가해야할 대

상항목과 그의 평가방법 등을 담은「법안 기타의 정부제안의 환경평가를 위한 절

차에 관한 지침」을 발행하고 있다.

◦경제면에서의 평가에 관한 별도 절차가 설치되어 있고 환경에의 고려는 이 평가

결과와 같이 계획의 의사경영과정에 통합되기 위한 기반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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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국

〈표 3-10〉영국의 정책에 대한 SEA

제도명
정책평가와 환경(중앙정부 담당자에 대한 지침) (1991, 1998 개정)

(Policy Appraisal and the Environment)

개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충분한 환경배려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환경성은 

정책의 입안을 하는 중앙정부의 직원에 대하여 정책평가에 있어서 환경면에서의 

평가를 하기 위한 수순 및 기법을 안내하는 것을 다룬 것.

대상
정부의 정책이 광범위한 대상임.

(본 보고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프로그램이 폭넓게 포함됨)

절차
◦SEA의 절차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견의 청취절차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명이 없으나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환경평가의 결과를 병행하여 공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평가

◦대책을 설정하지 않는 안 및 환경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안을 포함해 폭넓

은 범위의 대안을 검토하게 된다.

◦비용-편익분석에 환경영향도 포함되고 간단히 쉽게 정량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환경영향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폐환산평가수법에 대해서

도 소개되고 있다.

적용

사례
불명

비고

◦1990년의 환경백서에 이의 작성이 결정되어 있다.

◦환경성 작성지침으로 적용에 구속력으로 없다. 이 때문에 1994년과 1997년에 행

해진 리뷰에는 환경영향이 보다 고려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는 정부전체가 보

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경제면에서의 평가에 관해서는 재무성이 경제적 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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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환경평가 도입의 검토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위해 전략환경평가는 도입하는 방안은 이미 수차

례 논의되어 왔다. 전략환경평가는 다양한 정책이나 계획을 대상으로 각 행정계획의 

입안에서 결정에 이르는 과정까지에 대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당해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하는 평가수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전략환경평가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상위 행정계획에서 구체적인 개발계

획까지 전략적인 의사결정 지원 측면의 환경평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전략환경평가는 환경성검토의 실효성을 확

보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평가는 해당부처가 행정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해당부처가 주체적으로 전략환경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위 행정계획에서 부터 해당부처가 환경성을 고

려하여 입안하고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상위 행정계획의 

정책적 기조에 의해 수립되는 하위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해당부처가 주도적으로 전

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이상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림 3-1〉에서는 

전략환경평가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써 상위 행정계획, 하위 행정계획 또는 개

발계획의 입안과 수립과정에서의 이상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 상위 행정계

획, 하위계획 등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전과정에 걸쳐 전략환경평가가 의사결정을 지

원하고 있다. 해당부처의 주관으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환경친

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수립까지 

매단계마다 전략환경평가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

당부처가 자체적인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인프라의 구축이 우선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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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의 전략과 목표 설정

정책적 목표를 수반한 대안 마련

관련정책, 환경요소등을 고려하여 
PPP에 대한 평가

바람직한 대안의 도출

바람직한 PPP의 구현을 위한 
저감방안 제안

PPP 공표

PPP의 실행

사후관리

PPP making Process

전략영향평가의 필요여부 판단

SEA Process

 PPP의 목적과 목표 설정
대안의 설정

주요 영향과 범위의 설정
현재와 미래의 환경기준 기술

문제지역 확인

영향예측 및 평가
대안에 대한 비교 검토

저감방안 제안
사후관리계획 제안

전략환경평가서 검토
PPP 결정 공식화

PPP의 영향 모니터링
PPP의 목적의 달성정도 평가

〈그림 3-1〉전략환경평가와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간의 관계7)

전략환경평가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방

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전략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인적․기술적 기반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당부처가 전략환경평가를 자체

7) Therival R. and Partidario M. R. 1996. The Practice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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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행정계획의 입안과 수립에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전문

가 집단의 구축이 미비하고 해당부처의 특성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세부적인 기술

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면적인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은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구축해놓은 환경성검토제도의 체계 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자명하다.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에 있어 문제점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성검토의 체계를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과 통합환경영향평가법에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환경평

가 체계를 전면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

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해당부처가 주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시행

을 위해서는 해당부처별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입법의 문제점도 있다. 

성급한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환경평가체계 마저 무너뜨릴 우

려가 있다. 

② 국내실정에 맞는 전략환경평가 시행방안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해당부처

가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기위해서는 해당부처의 특성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세부

적인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검증된 시행방안과 효과적인 평가기법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이나 기법들의 확보 없이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③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이 필요하다. 전략환경평가

는 행정계획 등의 입안에서 수립과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토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조직적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④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해당부처의 환경적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 전략환경평

가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인식을 행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나 

여전히 개발의 논리가 환경보전을 앞서가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법정제도로 

도입된 이유도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지향적 행정계획으로 인한 환경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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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여전히 개발부처의 환경적 인식이 미흡

함을 알 수 있다.

다. 대안으로서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지고 삶의 질을 고려

한 각종 위락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발

관련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성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발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행정계획에 대하여 

환경성을 고려하여 하위의 행정계획이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80년대 초부터 실시되었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 삭제되고 개별법령으로 실시근거가 이관된 이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제시하는 제도로 변화

하였다. 따라서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행정계획을 수립하

는 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하여 상위의 행정계획으로 수립되는 하위의 행정계획 또

는 개발계획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실시근거를 두고 있으며 협의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

령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협의근거가 복잡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관할하는 부서로 행정계획의 결정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략환경평가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에도 전략환경평가

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전략환경

평가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부처와 검토를 

수행하는 부처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전략환경평가제도

는 해당부처가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전과정에 걸쳐서 의사결정지원을 하도

록 하고 있어 수립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환경성을 고려토록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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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그러나, 해당부처가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기술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환경평가를 도

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다만, 당면하고 있는 많은 환경적 문제점

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

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되고 있는 사전

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환경성검토를 실시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최상의 전략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림 3-2〉은 최적의 대안을 제안해 주는 의사결정시스템이 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을 구축할 때 사용되는 지식베이스와 추론엔진을 도출할 때 사용되는 

시나리오 분석방법8)을 적용하여 현재 직면한 문제점으로부터 해결과정까지의 알고

리즘을 작성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역할을 도식화하였다. 

환경용량 
고려미흡

입지타당성
고려미흡

난개발

개발지향적
인식

상위의 행정계획
단계에서 

환경성 고려

환경의 중요성 
주지

의사결정지원

부처간의 협의

주민의견 수렴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검토

• 전면적인 법체계 수정
• 부처별 수행인력 조직
• 세부적 시행기술 축적

• 현 법체계 활용
• 축적된 기법 활용
• 인력 충원 필요

〈그림 3-2〉시나리오분석을 통한 사전환경성검토와 전략환경평가의 비교

〈그림 3-2〉에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의 일부를 추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방안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이를 연결하여 

적정한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전

략환경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역할들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구

8) 전문가시스템의 추론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지식베이스

화 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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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방법에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큰 차이는 부처간의 협의를 거치

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현행의 법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략환경평가제도는 시행을 위해 새로운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수

행인력을 새로이 구축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2000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실시근거가 마련되었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단기적으로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00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실시근거가 마련된 이후 

사전환경성검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폭넓은 행정계획과 개발

계획에 대해 환경성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림 3-3〉은 사전환경성검토가 시행된 1994년 부터 2002년 까지의 사전환경성

검토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1994

년에서 1999년 까지의 검토건수를 살펴보면 약 년간 480건에서 890건 정도였다. 사전

환경성검토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실시근거가 마련되고 법정제도로 도입된 이후

인 2000년 이후부터는 검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는 거의 2,500건으

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3,000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의 실시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보다 많은 개발행위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전환경성검토 건수의 증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한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건수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하여 〈그림 3-4〉에서는 사전환

경성검토제도가 법정제도로 도입된 후의 협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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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실시근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유형 분석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실시하던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건수와 환경정책기본법에 

실시근거를 두게된 현재의 협의건수 및 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1994년 부터 1999년 

까지의 년간 평균 협의건수는 72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02년 6월 현재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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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총 협의건수는 1,586건이며 이중 1006건이 개발사업이었다. 일각의 지적대로 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580건이 행정계획에 대한 협의

건수 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행정계획이 333건이었고 개별법에 의한 행정계

획이 247건이었다.9) 또한 상반기의 협의실적임을 감안한다면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실시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의 년간 협의건수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4

년 부터 1999년 까지의 년간 평균 협의건수는 726건은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을 모두 

포함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가 크게 증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건수의 증가가 내실있는 사전예방적 환경성고려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그 실시근거가 마련되어 법

정제도로 도입됨으로 인해 보다 폭넓은 개발행위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9) 2001년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적은 관련법 개정 직후인 관계로 그 동안 사전환경성검

토대상이 아니었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집중되어 대표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어 2002년도 협의실적을 비교대상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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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체계분석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체계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또

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그 체계가 복잡하여 명확한 법적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행정계획 개발사업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개발사업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행정계획

개별법에 
근거한 행정계획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행정계획

구비서류를 첨부하는
행정계획

〈그림 3-5〉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분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상은 우선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분류된다.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개발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1항과 관련한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명

시된 개발사업이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한 행정계획과 개별법에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계획으로 분류되어

진다. 개별법에 근거한 행정계획은 구비서류를 첨부하는 행정계획과 구비서류를 첨

부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계획으로 분류된다. 사전협의를 위해 서류를 구비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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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명시

된 10개 행정계획과 2)개별법에서 사전협의토록 명시하고 있는 행정계획 중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29개 행정계획(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3과 3)개별법에서 사전

협의를 명시하고 있는 행정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11〉,〈표 3-12〉 그리고 〈표 3-13〉에서 해당 행정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해

당행정계획들은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정되는 법률을 바탕으로 하였다.

〈표 3-1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구    분 관 계 법 령 행 정 계 획 협의시기

국토･지역･도시

의개발

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제32조) 구역 지정전

제주국제자유도시특

별법
광역시설계획(제8조) 계획 확정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제3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제5조)

지구 지정전

계획 수립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제10

조)
계획 수립시

농공단지의 조

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
농공단지의 지정(제8조) 단지 지정전

수자원개발, 하

천의 이용･개발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제6조) 계획 승인전

온천법 온천개발계획(제7조) ″

체육시설의 설

치 및 수련지구 

조성

체육시설의설치･이용

에관한법률
사업계획(제12조) ″

청소년기본법 수련지구 조성계획(제41조) 계획 수립시

계 9개 법률 10개 계획



Ⅲ.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분석 49

〈표 3-12〉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구비서류 적용대상 행정계획

구    분 관 계 법 령 행  정  계  획

국토･지역･

도시의 개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제30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제4조), 광역개발사업계획

(제5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제9조), 개발촉진

지구개발계획(제14조)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지구의 지정(제79조)

산업단지 ･

유통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6조), 지방산업단지의 지

정(제7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제5조)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제11조)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제16조의2)

교통시설의 

건설

도시철도법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제3조의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시계획(제3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3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하천의 이용

･개발 및 해

양개발

하천법 하천정비기본계획(제17조)

어항법 어항시설계획중 기본계획(제7조제2항)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제90조의4)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제34조)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제11조), 군립공원계획(제12조)

관광단지의 

개발 및 국

방･군사시

설의 설치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권역별관광개발계획(제47

조), 관광지 등의 지정(제50조), 관광지 등의 조성

계획(제52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제40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

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제4조)

계 21개법률 29개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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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개별법에 근거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구 분 관 계 법 령 행 정 계 획

국토․지역․도시

의 개발

국토기본법

제9조 국토종합계획

제13조 도종합계획

제16조 지역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16조 광역도시계획

제22조 도시기본계획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주거환경개선지구의지정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제5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조 종합계획

산업단지․유통단

지의 조성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조 공업배치기본계획

제35조의3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지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제11조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에너지개발 원자력법 제8조의2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5조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제7조 기본계획

지하수법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철도의 건설
도시철도법 제3조의2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

공항의 건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4조 수도권신공항건설기본계획

항공법 제89조 공항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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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하천의이용 및 개

발

하천법 제11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유수면의매립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광단지의 개발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산지의 개발 산림법

제6조 산림기본계획

제7조 지역산림계획

제21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토석․모래․자

갈․광물 등의 채

취

골재채취법 제5조 골재수급기본계획 

해양 및 수산개발 연안관리법

제5조 연안통합관리계획

제8조 연안관리지역계획

제13조 연안정비계획

제17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주) 개별법에 사전협의 근거가 있는 행정계획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제시된 행정

계획중에는 사전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행정계획도 포함되었으며 또한 누락된 행정

계획도 있음.

나. 사전협의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법적근거가 분산되어있고 그에 따른 사전협의절차에도 다

소간의 차이가 있는바, 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행정계획과 하위

행정계획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상․하위행정계획

간의 검토방법이나 절차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검토체계상의 문제점들에 대

해 파악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사전협의대상 10개중 문제점이 있는 8개 

행정계획과 사전협의를 위해 서류를 구비하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와 검토

시기 등을 조사하였다.

1)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은 농어촌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마을정비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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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

촌 마을의 건설사업, 기존마을의 토지․주택 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

을의 재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마을정비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역과 그 주변

의 농경지 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에 한해서 마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행정체계는 〈그림 3-6〉과 같다.

농․어촌정비종합계획 개별법

ꀻ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협의근거 없음

ꀻ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환경정책기본법

ꀻ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협의근거 없음

〈그림 3-6〉마을정비구역지정절차

농․어촌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는데 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법(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

합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

어촌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 수립되며 이때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활환경정

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은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정계획이

며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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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 

  3. 농어촌생활환경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4.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5. 농공단지 등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6. 농어촌용수 및 배수시설의 정비․개발 

  7.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계획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따라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시에만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이 상위행

정계획에 의해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사전협의도 필요할 것이다.     

나) 광역시설계획

광역시설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10) 제8조에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

시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

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설계획을 수립도

록 하고 있으며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광역시

설계획의 확정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계획(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개별법

ꀻ

광역시설계획 환경정책기본법

〈그림 3-7〉광역시설계획의 행정절차

10) 제주도개발특별법은 2003년 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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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도출되는 행정계획으로 종합계

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토지․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관광산업,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관광자원(문화관광자원을 포함한다)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3.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합계획은 대부분이 개발을 전제로 수립되는 행정계획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규모

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하위행정계획인 광역시설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 및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 및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

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폐

광지역 중 다른 산업의 유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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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이전에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개

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도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수립된다. 또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은 폐

광지역진흥지구의 환경보전 및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립시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이다.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서류구비

행정계획

ꀻ

광역개발사업계획
서류구비

행정계획

ꀻ

개발촉진지구지정
서류구비

행정계획

ꀻ ➡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
환경정책

기본법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서류구비

행정계획
ꀹ

ꀻ

ꀻ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

기본법

〈그림 3-8〉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환경보전계획의 행정절차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과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협의 근

거가 있으며 그 상위행정계획인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

구지정,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전협의를 위하여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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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사전협의가 이루어기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은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해 수립되는 행정계획으로,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

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수립

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되는 대상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ꀻ 해당 상위행정계획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ꀹ
ꀻ

부대사업

〈그림 3-9〉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행정절차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것으로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

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

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종합여객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의 상위행정계획을 고려하여한다. 민간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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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부대사업의 종류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심재개발

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

업, 화물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점포, 도매배송업 또는 공동집배송단지사

업, 복합단지개발사업 등이다.  

마) 농공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입지

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산업입지개발지

침 을 작성하고 지침에 의거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농공단지에 한해서만 별도의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 을 작

성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

지침 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입지공급계획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과 조화를 고려하여 작성하고 이루도록 하

여야 한다.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입지공급계획 농촌정비종합계획

협의근거 없음 개별법

공업배치기본계획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개별법 서류구비 행정계획

➡
농공단지의 지정

ꀹ
환경정책기본법

ꀻ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환경영향평가

〈그림 3-10〉농공단지지정의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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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지정의  상위행정계획인 산업입지공급계획과 공업배치기본계획 중 산업

입지공급계획은 협의근거가 없으며 공업배치기본계획은 개별법에서만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공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계농지정비지구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농촌정비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지구지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정비종합계획은 개별법에 의해 사전협의를 수행하고 한계농지정비지

구지정은 사전협의를 위하여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림 3-10〉에서와 같이 행정계획에 대한 협의근거가  일관성 없이 혼재하고 있

어 체계적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다.

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ꀻ

소하천정비중기계획 협의근거 없음

ꀻ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개별법

〈그림 3-11〉소하천정비사업의 행정절차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해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

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는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

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다목

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을 수립하면 소하천정비중기계획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은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년도별 소하천정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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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년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있

다. 그러나 5년단위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근거가 없고 또한 년단위수립계획

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사전협의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소하

천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중기계

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거나 서류 구비 의무화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 온천개발계획

온천개발계획은 온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

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

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

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온천개발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

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상위계획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며 온천공보호구

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

에 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협의근거 없음 협의근거 없음

➡
온천개발계획

ꀹ
환경정책기본법

〈그림 3-12〉온천개발계획의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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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협의를 위해 서류를 구비하는 행정계획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시

행령 별표3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별표2의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과는 달리 

사전협의 근거가 개별법에 있어 협의시기 등에 대한 규정도 개별법의 협의시기를 준

용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와 중복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검토를 실시하였다.

〈표 3-14〉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서류구비 행정계획의 법적검토

구분 관계법령 행정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기

환경영향평

가 시기

국토․지

역․도시

의 개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계획수립시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 지정전 계획 승인전

지역균형개발및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권역 지정전

광역개발사업계획 계획 확정전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지구 지정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계획 고시전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지구지정 

승인전

산 업 단

지․유통

단지의 조

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

국가산업단지 지정 단지 지정전
실시계획 

승인전

지방산업단지 지정 단지 지정전
실시계획 

승인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전
실시계획 

승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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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에너지개

발

전원개발에관한특별

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구역 지정전

실시계획 

승인전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전

교통시설

의 건설

도시철도법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기본계획 

확정전

사업계획 

승인전

고속철도촉진법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지역 지정전

실시계획 

승인전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

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전

실시계획 

승인전

수도권신공항건설촉

진법

수도권 신공항 건설예정지

역의 지정

예정지역 

지정전

실시계획 

고시전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 건설예정지역의 지

정

예정지역 

지정전

실시계획 

승인전

하천의 이

용․개발 

및 해양의 

개발

하천법 하천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전

실시계획 

수립전

어항법 어항시설계획중 기본계획
개발계획 

수립전

실시계획 

확정전

산지개발 

및 골재채

취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전 채석 허가전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전
허가․협의

전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공원계획 

결정전

공원계획 

결정전

관광단지

의 개발 

및 국방․

군사시설

의 설치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
기본계획 

확정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개발계획 

확정전

관광지 등의 지정 단지 지정전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전

조성계획 

승인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지구 지정전 지정 고시전

국방․군사시설사업

에관한법률

국방․군사시설의 실시계

획

실시계획 

승인전

기본설계 

승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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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도출

1. 법적 문제점

 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협의근거 미흡

사전환경성검토의 사전협의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10개 행정계획을 제

외하고는 개별법에 사전협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전협의가 필요한 행정계

획에 대해 개별법에서 그 근거가 누락된 경우가 다소 있다. 

온천개발의 경우 온천개발계획의 상위계획인 온천원보호구역의 지정과 온천공보

호구역의 지정시에는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온천개발계

획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온천

개발계획은 또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3조1항에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서 사전협의의 시기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대상에

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온천개발에 대한 지구지정 또는 구

역지정, 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온

천원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며 온천공보

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

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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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협의근거 없음 협의근거없음

온천개발계획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대상

〈그림 4-1〉온천개발에 대한 행정계획

〈표 4-1〉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연계되는 상위 행정계획 중 개별법에 협의근거가 

누락된 행정계획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해당 행정계획 중에는 일부 환경영향평가대

상인 행정계획도 있었다. 

〈표 4-1〉 사전협의근거가 없는 행정계획

구분 해당법률 행정계획
사전환경성

검토근거

국토․지

역․도시의 

개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 협의근거 없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추진계획 협의 근거없음

도시재개발법
제3조 재개발기본계획 협의 근거없음

제4조 재개발구역의 지정 환경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해제
협의 근거없음

제4조 도시계획 협의 근거없음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

획
협의 근거없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 협의근거없음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

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주거환경개선계획 협의근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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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국토․지

역․도시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계획 협의근거없음

제31조의2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협의근거없음

제34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협의근거없음

산업단지․

유통단지의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2 산업입지공급계획

협의 

근거없음

에너지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협의근거없음

도로의 

건설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협의근거없음

제5조 교통시설투자계획 협의근거없음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환경영향평가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협의근거없음

공항의 

건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6조의2 주변개발예정지역

의 지정
협의근거없음

하천의이용 

및 개발
소하천정비법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 협의근거없음

관광단지의 

개발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협의근거없음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협의근거없음

토석․모

래․자갈․

광물 등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6조 연도별골재수급계획 협의근거없음

해양 및 

수산개발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 해양개발기본계획 협의근거없음

주) 환경영향평가로 표기된 것은 환경영향평가 근거가 있으나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행정계획임

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 미흡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행정계획의 사

전환경성검토와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

다. 실제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검토기준과 동일시

하여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중점을 두어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작성되어온 것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66

사실이다. 또한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한 검토기준이 부재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전환경성검토시기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시기 중복

환경정책기본법 별표3에 명시된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들 중 환경영향평가와의 

협의시기가 중복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표 4-2〉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중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시기가 중복되는 항목들이다. 

〈표 4-2〉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행정계획

관계법령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시기

환경영향평가 

시기

댐건설및주변지역지

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기본계획 기본계획승인전 기본계획승인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승인전 실시계획승인전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

시계획
실시계획승인전 실시계획승인전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공원계획결정전 공원계획결정전

관광진흥법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조성계획승인전 조성계획승인전

온천법 온천개발계획 계획승인전 계획승인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지구지정전 지정고시전

〈표 4-2〉의 항목은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중복성 여부가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

향평가를 단일화 하거나 또는 보다 세부적으로 사전환경검토단계를 분할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현재와 같이 획일화된 사전환경검토 대상(사업 및 계획)

의 운영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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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의체계와 협의절차의 일관성 미흡

행정계획의 체계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체계가 일치되지 못하거나 검토방법이 동일

하게 규정되지 못하는 등 일관성 있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왔다.  

상위계획이 제외된 하위계획만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거나 상․하위행정계획중 

일부만 서류를 구비하여 입지의 타당성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사전환경

성검토의 실효성이 저하되거나 협의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위의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사업의 규모, 

면적, 위치 등을 포함하는 공간적인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필요로 하며 첨

부되는 구비서류는 사전환경성검토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들로서 이를 통해 입

지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환경정책기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협의대상 10개 행정계획과 서류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는 

29개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있어 상위행정계획

과 하위행정계획간의 연계성 및 검토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왔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그리고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행정계획의 사전협의절차와 검토방법을 살펴보면 상․하위 행정계획간의 검토방법

이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것과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사전협의를 하

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각에서는 개발사업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서류를 구비

하고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구지정이나 예정지역의 지정단계에서 서

류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개발을 

전제로 한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상위계획에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순기능에 부합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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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
→
고속철도예정지역의 지정

→ 실시계획
구비서류첨부 × 구비서류첨부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실시계획
구비서류첨부 × 구비서류첨부 ○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

지역의 지정 →
수도권신공항건설기본계획

→ 실시계획

구비서류첨부 ○ 구비서류첨부 ×

사전협의 → 사전협의 → 환경영향평가

〈그림 4-2〉검토방법의 불일치 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소하천정비중기계획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구비서류첨부 ○ 구비서류첨부 ×
환경정책기본법 협의근거없음 개별법

〈그림 4-3〉검토절차의 불일치 예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협의근거를 두고 있는 행정계획이지만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은 협의근거가 없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다. 또한 시행계

획은 개별법에 협의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비서류첨부 대상도 아니다. 검토방법과 검

토절차의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

점이다.  

2. 운영상 문제점

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혼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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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로 실

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상위 기본계획에서

의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

성 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

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이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사업의 시행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기능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기능은 명백히 차이가 있으며 검토대

상에도 구별될 수 있다. 입지의 타당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그리고 환경친화적

인 대안을 제시하는고자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검토대상은 행정계획 및 상위 

기본계획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에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한 개발사

업의 기본 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실시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

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범위는 행정계획과 아울러 개발사업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에 대해 회의

적인 시각도 있어왔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와 3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

는데 행정계획과 보존지역내의 개발사업를 제시하고 있다. 보존지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한다는 측면에

서 매우 당연하다. 

다만,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방법이 환경영향평가서와 유사하고 평가방법 차이

가 없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인 입지선정의 타당성 검토와 친환경적

인 토지이용계획으로의 유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적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의 역할과 환경영향평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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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기준 미흡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비서류 등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서 등의 작성방향은 결

국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과 실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의 사전

환경성검토서의 작성기준은 2000년  9월에 고시된 「환경부고시  제 112 호 사전환경

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과 2000년 8월에 발간된 「사전

환경성검토 업무 편람」에서 사전환경성검토관련 구비서류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

토서 작성요령 등도 제안되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1.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의 경우 구비

하여야 할 서류는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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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행정계획의 사전협의시 구비서류 

관계법령 행정계획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1)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

에 관한 자료 

(6)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제주도개발특

별법
광역시설계획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5) 대상지역의 축적 1 : 3,000 내지 1 :25,000의 토지

이용계획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폐광지역개발

지원에관한특

별법

폐광진흥지구의 

지정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폐광지역 환경보

전계획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민

자유치법

민간투자시설사

업 기본계획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내지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온천법 온천개발계획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내지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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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체육시설의설

치․이용에관

한법률

사업계획

가. 의 (1) 내지 (3),(6)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수련지구

의 지정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수련지구조성계

획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5) 대상지역의 축적 1 : 3,000 내지 1 :25,000의 토지

이용계획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국토이용관리

법

국토이용계획 입

안 및 변경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5) 대상지역의 축적 1 : 3,000 내지 1 :25,000의 토지

이용계획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택지개발촉진

법

택지개발예정지

구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내지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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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

업육성에관한

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광역개발사업계

획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5) 대상지역의 축적 1 : 3,000 내지 1 :25,000의 토지

이용계획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개발촉진지구 개

발계획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5) 대상지역의 축적 1 : 3,000 내지 1 :25,000의 토지

이용계획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정비지

구의 지정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내지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

국가산업단지 지

정

지방산업단지 지

정

농공단지의 지정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내지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5) 대상지역의 축적 1 : 3,000 내지 1 :25,000의 토지

이용계획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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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전원개발에

관한특별법

전원개발사업예

정구역의 지정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한국가스공

사법
사업실시계획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도시철도법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고속철도촉

진법

고속철도건설예

정지역의 지정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공공철도건

설촉진법

공공철도의 건

설․개량사업 실

시계획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내지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수도권신공

항건설촉진

법

수도권 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지정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내지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 건설예정

지역의 지정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내지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하천법
하천정비 기본계

획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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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어항법
어항시설계획중 

기본계획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내지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5) 대상지역의 축적 1 : 3,000 내지 1 :25,000의 토지이

용계획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

획
-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내지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관광지등의 지정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내지

(5) 대상지역의 축적 1 : 3,000 내지 1 :25,000의 토지이

용계획도

관광지등의 조성

계획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내지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관한법률

국방․군사시설

의 실시계획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

성에 관한 자료, 내지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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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2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

류는 다음과 같다.

〈표 4-4〉 소규모개발사업의 사전협의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내지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
한특별조치법 적
용지역에서의 개
발사업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
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
렵에관한법률 적
용지역에서의 개
발사업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
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산림법 적용지역
에서의 개발사업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자연공원법 적용
지역에서의 개발
사업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위치도
(5) 대상지역의 축적 1 : 3,000 내지 1 :25,000의 토지이용계획도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습지보전법 적용
지역에서의 개발
사업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내지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에서의 개발사업

(1)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내지

(6)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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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별 구비서류 외에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통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통구비서류

◦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 현황

◦ 대상지역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규

정에 해당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

현재 법적 또는 지침 등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기준은 전반

적인 체계가 미약하고 다양하고 특성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행정계획들에 대해 동일

한 작성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과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왔다.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내용의 전반을 살펴보면 환

경영향평가서와 거의 유사하며 주로 영향의 예측과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사전

환경성검토제도의 주된 기능인 입지의 타당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작성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주요내용과 중점사항을 환경영향평가서

와 비교하여보면 거의 유사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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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의 비교

구 분 사전환경성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

주요

내용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

적, 사업추진경위, 사업의 내용, 

사업의 기대효과

지역개황 : 토지이용현황, 환경관

련지역 지정현황,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환경피해유발시설

물, 주요 보호대상시설물 현황, 

환경기초시설

환경현황조사 및 예측, 평가, 저

감방안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

경위, 사업의 내용, 사업의 기대효과

지역개황 : 토지이용현황, 환경관련지역 지정

현황,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주요 보호대상시설물 현황, 환경기초

시설

평가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요소 추출, 중점평

가항목의 설정

주민의견수렴

환경현황조사 및 예측, 평가, 저감방안 : 자연

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사후환경조사계획

대안의 설정 및 평가

중점

사항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예

측 및 저감방안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입지의 타당성이나 규모의 타당성 혹은 사업의 적절한 대안과

의 비교평가 없이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작성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

다.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중점사항을 살펴보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중점사항과 유사할뿐만 아니라 

그 영역면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환경성검토가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추진되는 이유는 작성기준의 미약으

로 판단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고시  제 112 

호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에 의거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은 행정

계획과 개발사업의 각각의 특성과 차별성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행정계

획과 개발사업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이에 따른 작성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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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의내용 이행방안 미흡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하여 설정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사업은 물론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에 대해 사전에 그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의 규모 등에 상위 행정계획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하여 최적을 대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의 수립시에 수행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전에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실시근

거만 있을 뿐 사전검토를 통해 도출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규정이 없어 협의내용과 

무관하게 행정계획이 수립되거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도출된 협의내용의 미이행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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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사전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의 비교

항  목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동․식

물상

- 동․식물상(식생 및 포유류, 조

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 

현황조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전

하여야 함

- 조류현황조사 중 겨울철조사(특히 낙동강주변

의 겨울철새)가 누락된 바,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

완하여 제시

- 어류에 관한 조사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

업지역 내 하천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완하여 제시

- 사업지역 내 임상양호지역이 217,895m2 임에도 

불구하고 보전되는 지역은 114,011m2에 불과

한 바, 보전지역을 늘려 설정하여 녹지율을 제

고하는 방안 제시

토지

이용

- 지방산업단지의 입지상 인접한 

○○지방산업1단지와 연계하

여 지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되나, 지구내에 확보한 

녹지의 대부분이 부지정지시 

발생하는 사면에 의한 녹지로 

판단됨

- 본 사업지역에 설정한 녹지중 대부분이 지형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절성토사면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질적인 기능간 완충효과를 재

검토하고 녹지율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토

지이용계획을 재수립 제시

수리․

수문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동 시설로 

부터의 용수공급이 계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타 지역으로의 용수공급

으로 인하여 본 사업지구로의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

우에는 별도의 용수공급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 전․중․후에 대하여 우수

유출량 증가 정도를 예측하고 

필요시 공사시 및 운영시 본 사

업으로 인한 우수유출량 증가

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저류조 

등)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총 3개소의 간

이상수도가 철거되며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

으로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을 명

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

지 않음. 따라서 간이상수도 철거로 인하여 피

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

- 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우수유출량

에 의한 북측의 ○○천과 남측의 농경지에 미

치는 영향을 예측(우수유출량 변화 정도 명

시)하고 집중호우시 유출량 증가로 인한 이들

지역에 미치는 영향(월류피해, 침수피해 등)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저류조, 유속감속장치 등)

을 수립하여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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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내용과 지구지정 후 개발사

업시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검토의견이 도출되고 사업의 지연이 초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1) 

협의내용의 미이행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순기능을 약화시키고 본 제도를 유명

무실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가능한 환경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어 반

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에는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 법적

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협

의내용의 관리․감독)에서는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얻어야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

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

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법 제6장에 벌칙규정을 명시하여 협의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쌍방의 협의제도이므로 강제이행을 규정하는데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고 행정계획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행정행위임으로 사전환경성검

토에서 도출된 협의내용을 타부처 의견보다 우선하여 이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전환경성검토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협의내용은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사전협의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연계성 부족

사전협의대상 개발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협의근거를 명시

11)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수행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협의내용을 제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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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20개 용도지역내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

토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용도지역내에서의 사업의 필요성, 입지의 타당성, 규모의 적

정성, 환경보전대책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지구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가 매우 필요

하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입지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환경보전대책 등

을 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이나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는 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 개발사업에 대해서

는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고 있다. 사전협의대상 개

발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라 하더라도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용

도지구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임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환

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의 강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3.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성 설정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

고 있는 제도이다.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서는 자율적인 환경관리차원에서 개발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해당부처가 환경성을 고려하는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만 환경적 문제가 산재한 현시점에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유지하고 향후 장

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일 

것이다. 따라서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

는 현행의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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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WOT분석을 이용한 진단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SWOT분석은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특징과 문

제점, 외부적 인식과 아울러 환경정책과 연계한 사전환경성검토의 개선방향을 다각

도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

하기 위하여 내부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강점요소(strengths)와 약점요소

(weaknesses)를 파악하며 외부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기회요소(opportunities)와 위

협요소(threats)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강점요소(strengths)는 환경적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의 방안으로 시행되는 상위

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가지는 내부적 요

소(주로 법적 체계)에 대한 잇점을 기술하였다. 약점요소(weaknesses)는 현행 사전환

경성검토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주로 기술하였다. 기회요소

(opportunities)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외부적 또는 국민적 인식과 정책기조 

등의 변화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입지 등을 주로 기술하였으며 위협요소

(threats)는 기회요소와 반대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기술하

였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SWOT 분석의 결과는 〈그림 4-4〉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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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요인 분석

⇩ ⇩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법정제도로 

도입되어 실시근거가 명확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환경

시책과 정책적 연계가 가능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강화

◦협의내용이행 의무가 강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가 이원화되

어있음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이 미흡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성이 부족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부

족

◦환경정책기본법에 실시근거를 두고 

있어 세부적인 운영상의 규정을 명시

하기 어려움

강점(S)

SWOT 분석

약점(W)

기회(O) 위협(T)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

◦환경정책기조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

방으로 변경

◦사전협의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로 명

칭변경

◦해당부처가 사전협의에 대해 거부감

을 가지고 있음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

◦실효성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 ⇧

외부적 요인 분석

〈그림 4-4〉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SWOT 분석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강점요소(strengths)는 1999년에 환경정

책기본법에 실시근거가 명시되면서 법정제도화 되었다. 이로 인해 사전환경성검토제

도의 위상이 격상되고 개발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부처 또는 개발자가 사전환경성검

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

시책을 반영하여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정책기

본법에서 실시근거가 삭제되어 환경정책과 단절을 초래하였다. 이에 현재 새로이 환

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를 설정하고자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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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시근거가 명시됨으로 인해 1994년 부터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보다 강화되게 되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법정제도로 규정되면서 의무규정

도 강화되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약점요소(weaknesses)로는 협의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령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개별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내용이행의 의무 규정에 해당하지 않

아 사전환경성검토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에 대

한 혼란이 제기되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의 마련이 미흡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기능을 달리하는데 두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사전협의제도의 전체적인 조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근

거가 삭제되었으며 두 제도간의 근거법이 달라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환경정책 등을 

제시하는 동법의 특성상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세부적인 규정을 명시하기에 어려움

이 있었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하위법으로 이관하거나 통합영향평가법과 통합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회요소(opportunities)를 살펴보면 우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며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환경정책기조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변하는 시점

에 와있다. 2002년 11월에 발표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

록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의 저감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전협의라는 용어를 대신해

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라는 용어가 법정용어로 정해졌다. 물론 개발사업에 국한

된 것이긴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법정용어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

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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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위협요소(threats)를 살펴보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해당부

처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부처의 행정행위에 대

해 타부처가 관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부처가 행정계획을 입안

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전략환경평가 개념의 제도로 

변화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입해야할 것이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

도의 약점 즉, 법체계가 복잡하고, 검토기준이 미약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

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제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나. 사전환경성검토 개선의 방향성 설정

SWOT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강․약점과 기회, 위협요소

를 토대로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나가야 할 방향을 조명해보고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은 본 분석에서 얻어

진 약점요소(weaknesses)와 위협요소(threats)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파악하는데서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즉, 약점요소와 위협요소의 극복수단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향일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령으로 협의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가 복잡하다는 약

점요소(weaknesses)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체계를 분석하고 협

의근거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전

환경성검토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환경정책 등을 제시하는 동법

의 특성상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세부적인 규정을 명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영

향평가제도와의 연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약점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두 제도간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제도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효율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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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개선방안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협요소(threats)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검토제도의 약점요소를 개선함으로 극복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전환

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거부감)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의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성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해당부처가 자율적으로 환경성을 고려하려는 인

식을 가지게 되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그 기능이 축소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전략

환경평가제도와 같이 해당부처가 환경성을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변모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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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개선의 목표와 방향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 목표는 동 제도가 향후 효율적이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시근거를 명확히 하며 동 제도의 역할을 정의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역할구분은 물론 연계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실시

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령으로 분산되어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개별법령에 근거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행정계

획에 비해 협의내용의 이행방안 또는 조치사항 확인 등이 어려워 효율적인 환경성검

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협의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체계적인 환경성검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파악과 개선

도 필요하다. 또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혼재하고 있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

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과 사

전협의 근거가 필요한 행정계획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의 일원화가 필요한 행정계획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행정계획에 대

해서 일원화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의 검토범위와 검토의 주안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그 역할을 구

분하고 두 제도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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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의 일원화

사전협의대상이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의한 협의대상으로 혼재되어 있고 협

의근거에 따라 검토방법이 달라 효율적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서는 밀도 있는 자료를 토대도 사전환경성을 검토하고 특히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사전협의 의견 반영여부 등 그 조치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협의의견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였으나 개별법에 의

해 사전협의를 하는 행정계획은 서류를 구비하는 행정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에 명시되어 있고 그 외의 개별법에 근거한 행정계획은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사전협

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는 협의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등 

조치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실

정이다. 또한 서류를 구비하는 행정계획과 그렇지 않은 행정계획이 혼재함으로 인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의 복잡성과 혼란을 야기하고 상위계획에서 하위계획으로 

연계되는 행정계획들 간의 일관성있는 사전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개별법에 의한 일반적인 사전협의의 경우 사전협의 누락 및 환경성검토 구비

서류 미제시로 인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

이 있다. 개별법에 의한 협의근거 행정계획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한 

규정에 대해 환경관서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협의를 누락할 가능성이 상

존하고 있다. 실례로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12)의 경우 관

계행정기관인 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협의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분산․혼재되어 있는 협의근거 및 

협의대상행정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12)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시설은 2003년 1월 1일 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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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협의대상․협의시기 등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를 환경정책기본법령상에 설

정하거나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가 필요할 시점이

다.

1)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행정계획들을 파악하

고자하였다.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 또는 향후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대상사업의 상위행정계획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나열하고 행정계획별 협의

근거와 사전협의의 필요성을〈표 5-2〉에 제시하였다.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산

업단지․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

도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

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

취, 해양 및 수산개발 등으로 개발사업을 구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상위 행정계획을 

조사하였다. 또한 법적검토를 통해 해당행정계획의 사전협의 근거를 파악하였다. 

〈표 5-2〉에서 행정계획의 사전협의 근거는 기본법․서류․개별․없음․평가 등으

로 기재하였다.  

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협의 근거

서류：개별법에 사전협의 근거, 환경정책기본법에 서류구비 명시

개별：개별법에 사전협의 근거

없음：사전협의 근거 없음

평가：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표 5-2〉에서 개발으로 연계되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는데 필요성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사전협의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는데는 〈표 5-1〉에서와 같은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그 필요 정도를 

분류하였다. 또한 필요정도가 중 으로 제시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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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사전환경성검토 근거의 필요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사전협의 

필요정도
분 류 기 준

상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협의를 명시하고 있는 행정계획

▪개별법에 사전협의 근거가 명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전협의

를 위해 서류를 구비토록 한 행정계획

▪개별법에 사전협의 근거가 명확한 행정계획

▪해당행정계획이 실시계획으로 연계되는 행정계획

▪환경영향평가실시단계의 전단계의 행정계획

▪지구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행정계획

▪해당행정계획보다 상위의 행정계획이 사전협의토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계획

중

▪부문별 최상위 정책적 행정계획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행

정계획

▪실시 또는 시행계획이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닌 행정계획

▪사전협의의 실시로 상위 행정계획과 일부분 중복될 우려가 있는 행

정계획

▪환경영향평가대상이지만 사전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

하

▪해당행정계획의 상위 행정계획이 이미 사전협의대상이고 해당행정

계획이 환경영향평가대상인 행정계획

▪지구나 구역의 지정을 포함하지 않고 개발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행

정계획

▪사전협의대상이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인 행정계획 중 실시계획인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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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주요행정계획에 대한 법적검토 내용

구분 해당법률 행정계획
사전협의 

근거

협의근거 

필요성

상 중 하

국토․지

역․도시

의 개발

국토기본법 제9조 국토종합계획 개별 ○

제13조 도종합계획 개별 ○

제16조 지역계획 개별 ○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제16조 광역도시계획 개별 ○

제22조 도시기본계획 개별 ○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개별, 서류 ○

제49조 지구단위계획 없음 ○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개별 ○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 개별 ○

제5조 추진계획 없음 ○

도시재개발법 제3조 재개발기본계획 없음 ○

제4조 재개발구역의 지정 없음, 평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

한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해

제
없음 ○

제4조 도시계획 없음 ○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없음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 개별, 서류 ○

제8조 택지개발계획 없음, 평가 ○

주택건설촉진법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 없음 ○

도시저소득주민

의주거환경개선

을위한임시조치

법

제3조 주거환경개선지구의지정 개별법 ○

제6조 주거환경개선계획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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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국토․지

역․도시

의 개발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조 광역개발권역의지정 개별, 서류 ○

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별, 서류 ○

제9조 개발촉진지구의지정 개별, 서류 ○

제14조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개별, 서류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

획
기본법 ○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개별 ○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계획 없음 ○

제31조의2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

계획
없음 ○

제32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기본법 ○

제34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없음 ○

제79조 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 개별, 서류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

획
개별 ○

제5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

획
개별 ○

제주도국제자유

도시특별법

제5조 종합계획 개별 ○

제8조 광역시설계획 기본법 ○

폐광지역개발지

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기본법 ○

제5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기본법 ○

산 업 단

지․유통

단지의 조

성

산업입지및 개

발에관한법률

제5조의2 산업입지공급계획 없음 ○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개별, 서류 ○

제7조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개별, 서류 ○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기본법 ○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공업배치기본계획 개별 ○

제35조의3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개별 ○

유통단지개발촉

진법

제4조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개별 ○

제5조 유통단지의 지정 개별, 서류 ○

제11조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개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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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에너지개

발

에너지이용합리

화법
제4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없음 ○

전원개발특례법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지구의 

지정
개별, 서류 ○

원자력법 제8조의2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개별 ○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 사업실시계획 개별, 서류 ○

항만의 건

설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 개별 ○

신항만건설촉진

법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개별 ○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개별, 서류 ○

도로의 건

설

교통체계효율화

법
제3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없음 ○

제5조 교통시설투자계획 없음 ○

도로법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 개별 ○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없음, 평가 ○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관

한법률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없음 ○

제5조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 개별 ○

제7조 댐건설기본계획 개별, 평가 ○

지하수법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개별 ○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개별 ○

철도의 건

설
도시철도법

제3조의2 도시철도기본계획 개별 ○

제3조의2 노선별 기본계획 개별, 서류 ○

고속철도건설촉

진법

제3조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 개별 ○

제5조 고속철도예정지역의 지정 개별, 서류 ○

공공철도건설촉

진법

제3조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

업실시계획

개별, 서류, 

평가
○

공항의 건

설

수도권신공항건

설촉진법

제3조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의 지정
개별, 서류 ○

제4조 수도권신공항건설기본계획 개별 ○

제16조의2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없음 ○

항공법 제89조 공항개발기본계획 개별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96

(계속)

하천의이

용 및 개

발

하천법 제11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개별 ○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개별, 서류 ○

제27조 하천정비시행계획 없음, 평가 ○

소하천정비법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기본법 ○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없음 ○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개별 ○

공유수면
의매립

공유수면매립법제4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개별 ○

제15조 실시계획 없음, 평가 ○

산지의 개

발

산림법 제6조 산림기본계획 개별(시행령) ○

제7조 지역산림계획 개별(시행령) ○

제21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개별 ○

제90조의4 채석단지의 지정 개별, 서류 ○

관광단지

의 개발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없음 ○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없음 ○

제7조 온천개발계획 기본법,평가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개별 ○

제13조 도립공원계획
개별, 서류, 

평가
○

제14조 군립공원계획
개별, 서류, 

평가
○

관광진흥법 제47조 관광개발기본계획 개별, 서류 ○

제49조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개별, 서류 ○

제50조 관광지 등의 지정 개별, 서류 ○

제52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개별, 서류,

평가
○

체육시설

의 설치

체육시설의설

치․이용에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 기본법 ○

청소년기본법
제40조 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

개별, 서류, 

평가
○

제41조 수련지구조성계획 기본법 ○

국방․군
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관한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

계획
개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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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토석․모

래 ․ 자

갈․광물

등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5조 골재수급기본계획 개별 ○

제6조 연도별골재수급계획 없음 ○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개별, 서류 ○

해양 및 

수산개발
해양개발기본법제3조 해양개발기본계획 없음 ○

연안관리법 제5조 연안통합관리계획 개별 ○

제8조 연안관리지역계획 개별 ○

제13조 연안정비계획 개별 ○

제17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개별 ○

어항법
제7조 어항시설계획 중 기본계획개별, 서류 ○

〈표 5-1〉의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구분된 행정계

획 중 상 으로 분류된 행정계획은 사전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들이며 하 로 

분류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한 행정계획 들이다. 

중 으로 분류된 행정계획은 부문별 최상위 정책적 행정계획으로 판단되는 것과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행정계획,  실시 또

는 시행계획이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닌 행정계획, 사전협의의 실시로 상위 행

정계획과 일부분 중복될 우려가 있는 행정계획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대상이지만 사전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전협의 

근거 필요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표 5-3〉에서 세부검토가 필요한 행정계획들을 제시하였다. 각 행정계획에 대해

서 법률검토와 기존의 협의내용들을 토대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 사전협의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한 행정계획인지를 판단하고자하였

다. 다만, 사전협의와 환경영향평가가 중복되는 행정계획은 별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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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세부검토가 필요한 행정계획

구분 해당법률 행정계획 사전협의 근거

국 토 ․ 지

역․도시의 

개발

국토기본법 제9조 국토종합계획 개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 없음

도시재개발법 제4조 재개발구역의 지정 없음, 평가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개별

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없음

제34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없음

산업단지․

유통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5조의2 산업입지공급계획 없음

에너지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없음

원자력법 제8조의2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개별

도로의 건설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없음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없음, 평가

수자원의 개

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없음

하천의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11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개별

산지의개발 산림법 제6조 산림기본계획 개별

해양 및 수

산개발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 해양개발기본계획 없음

▪ 국토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

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년 단위로 계획되며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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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

항 

6.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7.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9.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행정계획이고 또한 정책적인 행정계획으로 이에 대한 사전

협의근거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상위 정책적 행정계

획의 경우에는 해당부처가 계획 수립 시에 환경성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전협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기보다는 현행의 개별법에 근거한 사전협의 

절차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개별법에 대

한 협의근거가 없고 환경영향평가대상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 사전협의의 필요성 여

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

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

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

리계획을 말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

로 구분되는데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

는 계획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

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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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분이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는 중복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왔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지역이나 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는 없고 

용도지구 내에서의 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사전협

의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구역의 지정임에도 불구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가 없고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서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도시재개

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m
2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예는 단 1

건에 불과하다. 대상사업의 범위가 사업면적 30만m
2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 준하는 대규모의 재개발사업이 거의 없고, 또한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재개발구역

을 분할하여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정

하고 있는 사업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의 지정 전에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개발구

역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사전협의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사전협의를 실시하였다면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

당하고 다만 환경영향평가시 대상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개별법에서 

사전협의 규정을 두고 있다. 농업생산기반, 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

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해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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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에 대해 별도의 사전협의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개별법

에서 사전협의 근거가 없어 사전협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이에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저수지․보 등

에 대한 조성 및 보수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영향평가단계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34조 규정의 의한 것으로 사전협의 규

정이 없으며 또한 시행계획이 환경영향평가대상도 아니다.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3.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4. 농어촌마을건설 또는 재개발을 위한 주택조성계획 및 주택등 건축계획 

5. 편익․복지시설과 간이상수도시설․마을하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등 

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6. 주차장 등 마을공동이용시설 및 농어촌생활환경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

비․개발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어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대

한 사전협의는 재차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중복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제38조에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의 특례조항을 살펴보면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대

한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38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농림부장관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협

의로 본다.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시에 사전협의 근거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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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근거가 없고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시에 세부개발계획이 포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2 산업입지공급계획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전망 

3. 지역별․산업단지 종류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산업입지공급계획은 동법 제6조의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의 농공단지의 지정 등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정책적인 행정계획이다. 하

지만 개발에 관련된 행정계획일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입지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

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이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

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환경피해요인의 최소화 

및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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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에너지수급 정세의 추이와 전망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6. 에너지 및 에너지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7. 기타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사항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목표로 하

는 정책적인 행정계획인 바, 사전협의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법 제8조의2에 규정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개별법에서 사전협의 근거

를 두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행정계획으로 개

별법에 근거한 사전협의 외의 별도의 협의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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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여건의 전망과 교통수요의 예측 

2. 국가기간교통망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3.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및 연계수송체계 

4.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5. 교통수단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과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

한 기술의 활용 

6. 종합적인 교통정책방향 

7. 기타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간교통망의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과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행정계획으로 사전협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 지체없이 시행하는 행정절차이다. 상위 

행정계획으로는 제23조의2에 규정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으며 도로정비기본계획

은 개별법에서 사전협의토록 정하고 있다. 도로구역의 결정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도로건설에

서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노선의 선정단계이다. 노선의 선정단계에서

는 사전협의의 절차가 없어 건설교통부의 노선협의 협조공문에 근거해 건설교통부에

서 시행하는 일부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만 노선협의를 시행하고 있다. 이 또한 협조

공문에 의거한 것이어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전노선협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건설시 노선협의와 환경영향평가의 체계는 〈그림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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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시행

일부도로사업 노선협의

환경영향평가보전지구

내소규모

도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지자체 시행

〈그림 5-1〉도로건설시 노선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체계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중 일부도로사업의 건교부의 사전협의 요청에 의해

서 노선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건교부가 사전노선협의를 요청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서는 노선협의를 실시할 근거가 없다.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에 대

해서는 노선협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대해 사전협의 근거가 있

으므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사전노선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 외의 도로사업에 의해서는 건교부의 사전노선협의요청이 없는 한 노선협의를 

실시하기 어렵고 또한 노선의 지정에 대한 협의를 생략한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기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도로사업에 대한 사전노선협의 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로법에서는 도로정비계획과 도로구역의 결정 등의 행정

절차를 통해 도로를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정비계획은 사전협의 근거가 명시

되어 있으나 개별도로사업에 대한 사전노선협의를 실시하기에는 상위 행정계획이고 

도로구역의 결정은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전노선협의 근거를 규정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없다. 다만,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전에 사전노선협의를 실시하도록 하

는 협의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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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

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도로법에서 사전노선협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7에 명시된 사전협의 근거에 따라 노선협의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38조의7 (건설공사기본계획) ①발주청은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

를 실시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본구상을 기초

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

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7에 따른 사전협의 근거는 도로건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점도 있다.

결론적으로 도로법 제25조에 근거해서 노선의 지정, 인정 또는 변경 전에 사전노선

협의를 실시하고 도로구역의 결정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사업의 규모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의 규모를 준용하는 방안

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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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댐건설의 기본방침 

2. 각종 용수의 수급전망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4. 재원조달계획 

5. 입지선정기준 

6.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또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로 댐의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제출 받아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있으며 개별법에 사전협의 근거도 없다. 그러나 댐건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이고, 환경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댐건설의 상위계획부터 사전환경성검토

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협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사전협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사업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의 상황, 장기산림정책의 방향, 경제․사회여건의 장기

전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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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의 상황과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보존과 산림의 공익적기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요임산물의 수급에 대한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4.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산림의 보호육성 및 산림의 경영기반의 조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별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임지별 장기수요전망에 관한 사항 

8.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원칙에 관한 사항 

9.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산림의 관리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10. 산림의 소유상황과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산림사업 및 산림이용의 기본이 되는 사항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의 보존과 산림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행정계획이

고 산림법 시행령 제6조에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사전협

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해양개발기본계획은 해양개발에 관한 종합

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해양개발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2. 해양개발의 추진 목표 

 3. 해양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4.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5. 해양개발의 합리적 조정 및 관리 

 6. 해양기술도시의 건설 및 관리 

 7. 해양연구기관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해양개발의 추진을 위한 정보류통의 원활화 

 9. 해양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9의2. 해양문화의 창달 

 10. 기타 해양개발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개발기본계획은 해양개발의 추진목표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등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행정계획으로 사전협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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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사전협의 근거의 필요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14개 행정계

획에 대해서 행정계획의 내용 및 상․하위 계획과의 관계,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 

등을 살펴보았다. 14개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표5-4〉와 같다.

〈표 5-4〉사전환경성검토 근거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계획
협의 
근거

검토결과 검토내용

국토종합계획 개별 기존유지
해당부처가 계획 수립 시에 환경성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지구단위계획 없음 기존유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분

재개발구역의 지정 
없음, 
평가

기존유지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 범위 축소 필요

농어촌정비종합계획 개별 기존유지
해당부처가 계획 수립 시에 환경성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없음
협의근거
마련

농어촌정비법 제38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규정
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
의가 필요

산업입지공급계획 없음
협의근거
마련

산업단지의 입지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정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없음 기존유지
정책적인 행정계획으로 해당부처가 계획 수립 
시에 환경성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개별 기존유지
정책적인 행정계획으로 해당부처가 계획 수립 
시에 환경성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없음 기존유지
정책적인 행정계획으로 해당부처가 계획 수립 
시에 환경성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도로구역의 결정
없음, 
평가

기존유지
기존유지하되 도로법에서 사전노선협의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댐건설장기계획 없음
협의근거
마련

사회적, 환경적 중요한 사안이고 댐건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사전협의 필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개별 기존유지
정책적인 행정계획으로 해당부처가 계획 수립 
시에 환경성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산림기본계획 개별 기존유지
정책적인 행정계획으로 해당부처가 계획 수립 
시에 환경성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해양개발기본계획 없음 기존유지
정책적인 행정계획으로 해당부처가 계획 수립 
시에 환경성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2) 중복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검토 

현행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중 환경영향평가와 검토시기가 중복되는 행정계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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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제4장의 〈표 4-2〉에서 제시하였다. 검토시기가 중복되는 8개의 행정계획

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의 순기능과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 모두 구현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검토시기가 중복되는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상․하

위 행정계획을 조사하고 사전환경성검토시기와 환경영향평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4-2〉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행정계획

관계법령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시기

환경영향평가 

시기

댐건설및주변지역지

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기본계획 기본계획승인전 기본계획승인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승인전 실시계획승인전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

시계획
실시계획승인전 실시계획승인전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공원계획결정전 공원계획결정전

관광진흥법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조성계획승인전 조성계획승인전

온천법 온천개발계획 계획승인전 계획승인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지구지정전 지정고시전

▪댐건설기본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행정계획으

로 개별법에서 사전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

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정책기

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서 사전협의의 시기가 같은 행정계획 또

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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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장기계획 (개선안)

협의근거 없음 사전환경성검토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사전협의 사전환경성검토

댐건설 기본계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댐건설 실시계획

협의근거 없음 환경영향평가

〈그림 5-2〉댐건설 기본계획의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개선안

댐건설 기본계획의 행정체계는 〈그림 5-2〉에서와 같이 댐건설장기계획, 댐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등의 상위행정계획과 댐건설 실시계획의 하위계획을 가지고 있다. 

댐건설장기계획은 협의근거가 없어나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댐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은 댐건설에 필요한 일정지역을 지정하고 예정지역내에서 행위를 제

한하는 행정계획으로 개별법에서 협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댐건설 기본계획은 사

전협의대상인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대상 행정계획이다. 댐건설기본계획은 댐건설의 

행정절차상 환경영향평가 보다는 사전환경성검토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댐건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댐건설의 목적, 위치, 규모 및 형식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을 파악하였다면 댐건설기본계획단계

에서는 규모의 적정성과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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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의 목적 

2. 위치 및 명칭 

3. 규모 및 형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8. 사업기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 기능이 입지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과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댐건설기본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댐건설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적 영향과 저감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전협의토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는 〈그림 5-3〉과 같다. 상위 행정계획으로는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과 유통단지의 

지정이 있으며 모두 개별법에서 사전협의토록 정하고 있다.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은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 따라 유통단지의 지정 전에 사전협의

토록 하고 있어 개발실시계획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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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개선안)

사전협의 사전환경성검토

유통단지의 지정

사전협의 사전환경성검토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림 5-3〉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개선안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시계획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것으로 실시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의 설계도서 

  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나. 계획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계획종단도(축척 가로 1천200분의 1 세로 400분의 1) 

  라. 지적도 

4. 투자계획 

5. 시행기간 

6. 공공시설의 설치․이설․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7.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8. 사업구역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조서 

9. 토지 등의 매수계획 또는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10.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시계획은 동법에 근거한 상위행정계획이 없고 해

당계획이 개발사업의 실시설계단계임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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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공원용도지구계획, 공원보전계획, 공원시설계획, 공원관리계

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도립공원계획 및 군립공원계획의 행정체계와 협의체계는 

〈그림 5-4〉와 같다.

자연공원의 지정 (개선안)

사전협의 사전환경성검토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림 5-4〉공원계획의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개선안

자연공원의 지정단계에서는 사전협의를 근거가 있으며 지구지정단계에서 사전협

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원계획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은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사전협의대

상 행정계획인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대상이다. 해당계획의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는 

〈그림 5-5〉과 같다.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관광지 등의 지정 등의 

상위 행정계획이 있으며 모두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에 있어 

수립하는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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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기본계획 (개선안)

사전협의 사전환경성검토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사전협의 사전환경성검토

관광지 등의 지정

사전협의 사전환경성검토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림 5-5〉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의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개선안

▪온천개발계획은 온천법 제7조의 규정의 근거한 것으로 온천보호지구의 지정에 

따라 수립하는 개발계획이다. 해당계획의 행정체계와 협의체계는 〈그림 5-6〉과 같

다.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개선안)

사전협의근거 없음 사전환경성검토

온천개발계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림 5-6〉온천개발계획의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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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계획은 온천보호지구의 지정으로 수립되는 행정계획이지만 온천원보호지

구의 지정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단계에서는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구지정단계에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온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는 지구지정 

후에 실시되는 것임으로 사전환경성검토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은 청소년기본법 제40조 규정에 근거한 행정계획으로 해

당계획의 행정절차와 협의체계는 〈그림 5-7〉과 같다.

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 (개선안)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수련지구조성계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그림 5-7〉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행정체계 및 협의체계 개선안

청소년 수련지구는 지구지정단계와 조성계획 수립단계로 분류되는데 현재의 환경

정책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단계

에서는 사전협의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련지구조성계획단계

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5-7〉에서와 같이 청소년수

련지구의 지정단계에서는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수련지구조성계획단계에서는 환경영

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협의가 중복되는 8개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결과를 〈표 

5-5〉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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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협의가 중복되는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

행정계획 검토결과 검토내용

댐건설기본계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검토

댐건설기본계획：사전환경성검토

댐건설실시계획：환경영향평가

유통단지개발실시계

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환경영향평

가

공공철도의 건설․개

량사업 실시계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시계

획：환경영향평가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도립공원계획：환경영향평가

군립공원계획：환경영향평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

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환경영향평가

온천개발계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사전환경성

검토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사전환경성

검토

온천개발계획：환경영향평가

청소년수련지구의 지

정

수련지구조성계획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협의

➡ 환경영향평가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사전환경성

검토

수련지구조성계획：환경영향평가

3) 사전협의 근거의 일원화가 필요한 행정계획

개발이 전제된 행정계획과 개발이 전제되지 않으나 개발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106개의 행정계획에 대해서 사전협의 근거의 필요여부,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성,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협의 근거가 필요한 행정계획을 추출하였다. 당해 

행정계획들은 사전협의 근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행정계

획들을〈표 5-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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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협의근거 일원화가 필요한 행정계획

구분 해당법률 행정계획

국토․지

역․도시의 

개발

국토기본법 제13조 도종합계획

제16조 지역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6조 광역도시계획

제22조 도시기본계획

제30조 도시관리계획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

제5조 추진계획

도시재개발법 제3조 재개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해제

제4조 도시계획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

제8조 택지개발계획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

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주거환경개선지구의지정

제6조 주거환경개선계획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

에관한법률

제4조 광역개발권역의지정

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

제9조 개발촉진지구의지정

제14조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

법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농어촌정비법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계획

제31조의2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제32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34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제79조 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제5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조 종합계획

제8조 광역시설계획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

법

제3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5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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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산업단지․유

통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2 산업입지공급계획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

제3조 공업배치기본계획

제35조의3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지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제5조 유통단지의 지정

에너지개발 전원개발특례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지구의 지정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사업실시계획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도로의 건설 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 교통시설투자계획

도로법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제5조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제7조 댐건설기본계획

지하수법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철도의 건설
도시철도법

제3조의2 도시철도기본계획

제3조의2 노선별 기본계획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

제5조 고속철도예정지역의 지정

공항의 건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제4조 수도권신공항건설기본계획

제16조의2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항공법 제89조 공항개발기본계획

하천의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제27조 하천정비시행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유수면의매
립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제15조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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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산지의 개발 산림법 제7조 지역산림계획

제21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제90조의4 채석단지의 지정

관광단지의 개

발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47조 관광개발기본계획

제49조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제50조 관광지 등의 지정

체육시설의 설

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2조 사업계획

청소년기본법 제40조 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

국방․군사시
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
한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토석․모래․

자갈․광물 등

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5조 골재수급기본계획 

제6조 연도별골재수급계획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해양 및 수산

개발

연안관리법 제5조 연안통합관리계획

제8조 연안관리지역계획

제13조 연안정비계획

제17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어항법 제7조 어항시설계획 중 기본계획

4) 사전협의 근거의 일원화 추진 전략

가) 대안의 모색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사전협의 근거를 일원화하는 것은 사

전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를 제시함으로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에 따른 환

경성을 검토함으로써 개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

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사전협의근거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추진전략은 대략 두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첫

째, 환경정책기본법에 협의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둘째,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그 외에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3과 같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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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위하여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을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교통․재

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협의근거명시

환경정책기본법에 일원화

사전협의를 위해 서류를 구비하는 행정

계획을 확대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개별법으로 일원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포함

 

〈그림 5-8〉사전협의근거 일원화 방안 

① 환경정책기본법에 협의근거를 명시

환경정책기본법에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행정계획에 대

한 사전협의의 이행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

록 한 현재의 개별법 사전협의 근거는, 행정계획의 주무부서가 자위적인 해석으로 관

계행정기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서의 판단여부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

하거나 생략할 수 있어 왔다. 이에 반해 환경정책기본법에 검토된 행정계획에 대한 

협의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

하는 것이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10개의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협

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전협의는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실시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표5-6〉에서 제시한 89개 행정계획들을 「사전협의대상 행정계

획」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방안은 사전협의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됨으로 인해 〈표5-6〉에서 제시한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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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 행정계획을 첨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이용함으로 인해 

시간이나 추진의 용이성 면에서 타 방안에 비해 유리하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서

의 작성방법, 환경성검토의 대행, 대행자의 등록, 검토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포

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② 환경정책기본법에 서류구비 행정계획으로 명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는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행정계획들을 명시하고 있다. 〈표5-6〉에서 제시한 89개 행정계획들을 「사전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

려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개별법에 사전협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행정계

획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표5-6〉에서 제시한 89개 행정계획중 개별법에는 협의근

거가 없어 새로이 협의근거가 필요한 행정계획은 누락될 수 있으며, 편입했다고 하더

라도 현재의 사전협의체계를 존속시키는 것과 동일하므로 적절한 방안은 아닐 것으

로 판단된다.

 

③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법률 제정

현재의 사전협의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개별법은 사

전환경성검토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각 개별법을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개선방안에 맞추어 모두 개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

법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언급하기 쉽지 않다. 환경정

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

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

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비해 상위적인 법으로 환경정책기본

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규정하는 것 또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

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규정 또는 절차를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법률을 제정



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123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방안은 우선 대상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협의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아니

라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방법, 환경성검토의 대행, 대행자의 등록, 검토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지위를 부여할 수 있어 본 제도

가 조기에 정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규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시간의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에 통합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대상사업 또는 개발을 전제한 행

정계획의 환경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계획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고, 행정계획에 의한 개발사업단계에서 환경

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보다 이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동일한 법에서 각 제도의 특성과 역할을 규정하는 방안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방안도 사전협의근거가 명확해지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절차 및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성 면에서 타방안에 비해 유리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시간적인 소요가 

많을 것이다. 특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과의 통합에 있어서 교통․재

해영향평가를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나) 대안별 검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의 일원화를 위해 제시된 4가지 대안에 대한 평가를 위하

여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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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방안별 비교 검토

대안 추진전략 장단점

1안
환경정책기본법

에 협의근거를 

명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편입

◦ 사전협의근거가 명확

◦ 기존의 법체계를 이용하므로 추진이 용이

• 세부규정들을 포함시키기 어려움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2안

환경정책기본법

에 서류구비 행

정계획으로 명

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편입

◦ 기존의 법체계를 이용하므로 추진이 용이

• 사전협의근거가 명확치 않음

• 세부규정들을 포함시키기 어려움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3안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법률 제정

사전환경성검토제

도 법률을 제정

◦ 사전협의근거가 명확

◦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 제정가능

◦ 사전환경성검토의 법적지위 등을 부여

• 신규법을 제정

• 추진에 어려움

• 시간소요가 많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성이 다소 낮음

4안
환경영향평가법

에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에 

사전환경성검토제

도법을 포함

◦ 사전협의근거가 명확

◦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 제정가능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성 확보가능

◦ 보존용도지구내 개발사업의 특수성 확보가능 

• 추진에 어려움

• 시간소요가 많음

〈표 5-7〉에서 제시한 4가지 대안의 추진전략과 장단점을 토대로 각 대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대안별 평가를 위해 협의근거명확성, 적용법의 적정성, 추

진의 신속성, 연계성, 실효성 확보, 운영의 탄력성 등을 고려사항으로 하여 각 대안에 

대해서 상․중․하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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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대안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협의근거의 

명확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에 대한 협의근거가 명확한가?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은 현재 개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그 협의근거가 있지

만 행정주체의 판단에 따라 협의를 실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환경

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는 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적용법의 

적정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을 편입하는 적용법이 법체계 및 법위계

상 적정한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

나 환경정책기본법은 법위계상 상위법이고 환경정책의 목표와 목적을 제시하는 

최상위 기본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법체계상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따

라서 대안별 적용법의 법체계와 법위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진의 

신속성

대안의 추진에 있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각 대안이 신속히 추진되어 새로운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의 틀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연계성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나 두제도의 연

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실효성 확보

대안별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개선되었을 경우 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협의근거의 확보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운영규정 등 제반사항들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각 대안별로 세부적인 

운영규정들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평가

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 대처

대안에 따라 본 제도를 개선한 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가?
제도의 개선 후에도 운영현황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최적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표 5-8〉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4가지 대안에 대해 평가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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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대안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대안

평가항목
1안 2안 3안 4안

협의근거의 

명확성

상(3) ○ ○ ○

중(2)

하(1) ○

적용법의 

적정성

상(3) ○ ○

중(2)

하(1) ○ ○

추진의 신속성

상(3) ○ ○

중(2)

하(1) ○ ○

연계성

상(3) ○

중(2) ○ ○

하(1) ○

실효성 확보

상(3) ○ ○

중(2) ○

하(1) ○

탄력적 대처

상(3) ○ ○

중(2)

하(1) ○ ○

합계* 12 8 15 16

주) 대안별 점수는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며 합계의 점수는 단지 상․중․하의 빈

도를 나타내는 것임

협의근거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1안, 3안, 4안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거가 마련

되는 반면, 2안의 경우에는 개별법의 협의근거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며, 개별법

에도 협의근거가 없어 추가적으로 협의근거가 필요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적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1안과 2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전환경성검토제

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환경정책의 목표와 환경기준의 제시와 환경기준달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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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성격상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

이 아니었다.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법

체계와 법위계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안과 4안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

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운영규정 등을 폭넓게 수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진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1안과 2안은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또는 

3에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처간의 협의만 도출되면 신속하게 

개선안이 추진될 수 있다. 3안과 4안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므로 부처간의 

협의가 도출되더라도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안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할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

토제도와 연계방안을 새로이 모색하거나 분리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1안과 2안은 사

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협의근거만을 명시하는 것으로 현재 지적되고 있는 연계성 부족

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안은 경우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만

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4안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

합하여 협의대상과 시기, 협의방법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

여지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효성 확보면에서는 1안과 2안은 3안과 4안에 비해 낮을 것을 판단된다. 사전환경

성검토제도는 협의근거의 확보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운영규

정 등 제반사항들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상위법이라는 당해법

의 특성상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규정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반면에, 3안과 4안은 개별법의 운영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 인해 사전

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력적 대처면에서는 3안과 4안이 1안과 2안에 비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

도의 개선 후에도 운영현황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최적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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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운영에 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포함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위법 특성상 탄력성이 둔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협의근거 일원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

상기에서 제시한 각 대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다 적절한 개선 방안을 모색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3안과 4안 모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두 방안 모두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에 대한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4안이 3안에 비해 환경영향평가의 연계성 

면에서 좀더 적절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두 방안의 추진절차가 기대효과 등이 유사하

고 특히 동일한 장점과 동일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신속성이 결려되어 있다는 것이

다. 3안과 4안은 장기적인 연구와 추진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반면에 1안의 경우에

는 단기적이 전략으로서 적당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에 단기적인 전략과 장기적인 

전략으로 1안과 4안을 채택하여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을 위한 장․단기전략은 〈표 5-10〉에서와 같이 장기적

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추

진하는 한편, 현재 지적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단기적 

전략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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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을 위한 장․단기전략

구분 추진안 추진방법

단기적 전략

환경정책기본법에 사

전환경성 검토 협의

근거 마련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령 별표2에 89개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

성검토 협의 근거마련

장기적 전략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통합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에 89개 행정계획을 수용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설정 및 연계성을 확보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와의 연계방안 모색

단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

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계

획의 수립은 해당 행정부처 고유의 행정행위인 만큼 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처간의 교감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계획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

가 필요한 89개 행정계획에 대해서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과 개발을 전제하지 않은 

행정계획으로 분류하고 1단계로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근거

를 마련하고 2단계로 개발을 전제하지 않은 행정계획을 지속적인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발을 전제한 행정

계획과 개발을 전제하지 않은 행정계획은 〈표 5-11〉,〈표 5-12〉와 같다.  사전환경

성검토가 필요한 89개 행정계획 중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으로 55개의 행정계획을 

선정하였으며, 개발을 전제하지 않은 행정계획은 34의 행정계획을 선정하였다. 개발

을 전제한 행정계획은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개발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 환경정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9개 행정계획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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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행정계획 중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

구분 해당법률 행정계획

국토․지역․도

시의 개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추진계획

도시재개발법 제3조 재개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해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

제8조 택지개발계획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

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주거환경개선지구의지정

제6조 주거환경개선계획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

에관한법률

제4조 광역개발권역의지정

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

제9조 개발촉진지구의지정

제14조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

법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제32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34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제79조 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8조 광역시설계획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

법
제3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산업단지․유통

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
제35조의3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지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의 지정

에너지개발 전원개발특례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지구의 지정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사업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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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항만의 건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

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제7조 댐건설기본계획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철도의 건설 도시철도법 제3조의2 노선별 기본계획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 고속철도예정지역의 지정

공항의 건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

법

제3조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

정

제4조 수도권신공항건설기본계획

제16조의2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하천의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7조 하천정비시행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유수면의매립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실시계획

산지의 개발 산림법 제21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제90조의4 채석단지의 지정

관광단지의 개발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 등의 지정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설치․이용

에관한법률
제12조 사업계획

청소년기본법 제40조 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토석․모래․자

갈․광물 등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해양 및 수산개발 연안관리법 제17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어항법 제7조 어항시설계획 중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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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행정계획 중 개발을 전제하지 않은 

행정계획

구분 해당법률 행정계획

국토․지역․도

시의 개발

국토기본법 제13조 도종합계획

제16조 지역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6조 광역도시계획

제22조 도시기본계획

제30조 도시관리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도시계획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계획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조 종합계획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

법
제5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산업단지․유통

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2 산업입지공급계획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
제3조 공업배치기본계획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

도로의 건설 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 교통시설투자계획

도로법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지하수법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도시철도법 제3조의2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89조 공항개발기본계획

하천의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공유수면의매립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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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산지의 개발 산림법 제7조 지역산림계획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제47조 관광개발기본계획

제49조 권역별관광개발계획

토석․모래․자

갈․광물 등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5조 골재수급기본계획 

제6조 연도별골재수급계획

해양 및 수산개발 연안관리법 제5조 연안통합관리계획

제8조 연안관리지역계획

제13조 연안정비계획

상기에서 제안한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전략으로의 구분과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

한 89개 행정계획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조합하면 사전

환경성검토제도의 협의근거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대략 2가지로 요약되어진다. 

첫번째 방안은 단기적전략을 1․2단계로 분류하여 1단계로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

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2단계로 개발을 전제하지 않은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장

기적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마련된 실시근거를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통합된 법률

로 수용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안은 단기적 전략으로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

에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전략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통합시 개발을 전제하

지 않은 행정계획에 대한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두가지 방안은 〈그림 5-9〉에서 도식화 하였다. 실제로 두 방안은 실제로 실시근

거를 마련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통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첫번째 방안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사

전환경성검토제도의 전체적인 틀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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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사전환경성검토제도 협의근거 일원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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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의사항 이행방안 마련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협의에 있어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규정

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환경성검토를 통해 도출된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미이행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협의내용을 반

영하는 것은 행정부처의 고유의 권한이고 행정부처가 여러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제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검토를 통해 도출된 협의내용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

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은 상위법 성격상 처벌규정을 둘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2,000여건의 협의가 이

루어지고 있어 협의내용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사전협의의견은 사업

승인내용에 반영되어 승인되는 조건부 행정행위이고 또한 준공시 협의조건이 이행되

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지 않으므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내용 이행규정을 

두는 것은 그 실효성 면에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발사업의 경우 승인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협의의견이 승인조건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그 대안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한 협의내용에 대해 협의내용이행계획서를 

승인기관이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환경부, 지방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한다. 준

공검사시에는 협의의견과 협의내용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충분히 이를 반영하였는가

를 판단하고 승인기관이 준공을 승인하며 준공검사시 협의내용 및 협의내용이행계획

서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환경부 및 지방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이러한 체계는 승인기관의 고유 행정행위를 침해하지도 않을 뿐아니라 개발사업

에 대한 협의내용이행을 적절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그림 5-10〉에

서 본 방안을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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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승인기관

환경부, 지방관서

승인기관

승인신청

사전환경성 검토서

협의요청

협의의견

사업시행
협의내용 조건부승인

이행계획서 제출

환경부, 지방관서

통보

준공 승인기관
준공검사 요청

통보

협의내용이행확인

〈그림 5-10〉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의견 이행방안

다. 중복되는 사전협의의 개선방안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사전협의가 중복되는 행정

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대한 개선안은 이미 법적 개선방안에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편에서는 사전협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새

로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어야할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할 행정계획 또는 개발개획을 요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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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중복협의가 개선되어야할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제외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제외 또는 추가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시계획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온천개발계획

수련지구조성계획

댐건설기본계획 제외

댐건설실시계획 추가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제외

수련지구조성계획 추가

3. 운영상 개선방안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설정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성

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로 실

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상위 기본계획에서

의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

성 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

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이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사업의 시행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기능이다.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범위는 행정계획과 아울러 개발사업을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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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왔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입지의 타당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

는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예측

하고 그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동의(사업취소) 

또는 반려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를 찾아볼수 있다. 2001년에 협의된 총 2,307건에 대

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태를 분석해보면, 14.9%인 34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

소(부동의)와 사전환경성검토서 반려(검토서 내용부실 및 미흡) 등의 조치를 관계행

정기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2001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적

구    분 접 수
 협   의   결   과

비  고
소 계 동 의 조건부 부동의 기 타

계 2,448건
2,307건

(100%)

55건

(2.4%)

1,908건

(82.7%)

148건

(6.4%)

196건

(8.5%)

기타는 

반려

반면에 환경영향평가의 2001년도 협의결과를 살펴보면 단 1건의 사업취소도 없었

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에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기능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범위는 행정계획과 아울러 개발사업을 모두 포

함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표 5-14〉의 협의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3에서의 용도보존지역내의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용도보존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당연하며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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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만,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인 입지선정의 타당성 검토와 친환

경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의 유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개발사업

에 대한 검토기준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은 검토사항의 중복이라는 측면에

서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검토대상과 검토사항에 대해 추가

적인 연구를 통해 명백한 구분이 이루어진다면 두 사전협의제도의 역할은 조기에 정

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유기적인 연

계와 협의의 중복성을 피하기위해 그 역할을 구분한다면 〈표 5-15〉과 같다. 또한 

구분된 역할을 통해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는 〈그림 5-11〉과 같이 

연계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15〉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

구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검토대상

개발이 전제된 행정계획,

개발이 전제되지는 않으나 개발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개발기본계획, 개발실시계획

검토사항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계획목표의 지

속가능성, 환경보전대책,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입지의 타당성, 사업

의 적정성 등

환경적 영향예측,

환경적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사후환경관리계획

협의조건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협의, 보완,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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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현황조사

계획목표의 지속가능성
환경보전대책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입지의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등

협의

환경현황조사

환경적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관리방안

협의

검토

검토

사
전
환
경
성
검
토

환
경
영
향
평
가

〈그림 5-11〉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연계검토

나.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20개 용도지역내의 개발사업과 개발 행정계획

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입지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환경보전대책 등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용도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거나 용도지구외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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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의 강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

향평가 대상 미만 규모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시 입지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등과 아울러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방

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발사업 또는 개발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사업의 유형과 성격, 당해지역

의 입지여건 및 환경적 특성을 토대로 입지와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가 있는데 입지의 적정성은 우선 개별법 상의 행위규제저촉 및 환경보전시책 부합여

부를 중점 검토하고 환경성 검토항목을 추출하여 이에 대한 환경영향예측과 보전대

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환경성예산 편성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수립시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이 행정계획 수립안에 대해 환

경성을 검토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행정계획 수립시 환경성이 확보되

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환경현황조사 및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환

경성검토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할 시에도 환경현황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현재는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현황조사 등 환경성 고려를 위한 예산의 확보

가 어려워 행정계획 수립시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과 환경성검토를 위한 구비서류 작

성에도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을 수립할 경

우에는 개발계획 구상단계 및 타당성조사 분석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

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서 발주청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

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이 전제된 행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타당성조사 분석단계에서 환경성 예산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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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 (타당성조사) ①발주청은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

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7 (건설공사기본계획) ②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 

자료 ：건설교통부. 200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Ⅵ. 결론 143

Ⅵ. 결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

적․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협의근거 일원화가 요구되는 행정계획 선정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분산․혼재되어 있는 협의근거 및 협의대상

행정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이 협

의대상․협의시기 등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를 환경정책기본법령상에 설정하거나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가 필요할 시점이었다. 사

전협의가 필요한 106개 행정계획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와 중복되는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사전환경성검

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절한 협의시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협의 근거의 일원화가 필요한 89개 행정계획을 도출하였다.

 
- 협의사항 이행방안 마련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의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환경성검토를 통해 도출된 협의내용

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미이행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강제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전협의 대상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한 협의내용에 대

해 협의내용이행계획서를 승인기관이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환경부, 지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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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제출하도록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협의의견과 협의내용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충

분히 이를 반영하였는가를 판단하고 승인기관이 준공을 승인하며 준공검사시 협의내

용 및 협의내용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환경부 및 지방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사전환경성검토의 운영상 개선방안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설정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성

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

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두 사전협의제도의 역할을 설정

하였다.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입지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환경보전대책 등과 아울러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과 저감방안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협의근거 일원화 추진전략

도출된 89개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근거의 일원화 전략을 수립하고자하였으

며 그 대안으로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전략은 환경정책기

본법 시행령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부처간

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처간의 교감을 확

보할 수 있는 행정계획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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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89개 행정계획에 대해서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과 개발을 

전제하지 않은 행정계획으로 분류하고 1단계로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의 사전환경

성검토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2단계로 개발을 전제하지 않은 행정계획을 지속적인 부

처간의 협의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세분화 하였다. 

장기적 전략으로는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89개 행정계획을 수용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설정 및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는 것

이다.

이상에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용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시행목적에 있어 그 취지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뿐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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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 특정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유럽위원회 지령

2001년 6월 27일에 유럽공동체는 공식적으로 “특정의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에 

대한 영향의 평가에 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지령”(Directive 200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une 2001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lans, Programmes on the Environment)을 발표하였다. 동 지령 

No. 2001/42/EC는 2004년 6월 20일까지 회원 각국들은 동 지령에 따라 국가적 입법

과정을 거쳐 자국법에 반영시켜 환경영향평가 법령으로 실행될 것이다. 12개의 조문

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동 지령의 적용범위는 공식적 농업, 임업, 어업, 에너지, 산

업, 교통, 폐기물 관리, 수질관리, 통신, 여행, 도시 및 농촌 계획 또는 토지 이용과 같

은 계획 및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정의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에 대한 영향의 평가에 관한 유럽위원회 지령

(2001. 6. 27)”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DIRECTIVE 200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une 2001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on the environment

유럽의회(European Community)는 조약을 제정함에 있어서 특히 175조(1)를 고려하

고, 위원회로부터의 제안을 고려하며, 경제․사회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며, 지역위

원회의 의견을 고려하며 2001년 3월 21일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에 의

해 승인된 공동문서(Joint Text)의 견지에서,  조약의 251조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

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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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조약(Treaty)의 174조는 환경에 대한 지역공동체 정책(Community policy)이 

환경의 보전(Preservation)․보호(Protection) 및 환경질의 개선, 예방원칙에 근거

한 인류보건의 보호와 신중하고 합리적인 자연자원의 이용에 기여해야 함을 규정

한다. 이 조약의 6조는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조

건이 지역공동체의 정책과 행위로 통합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2) 지속성을 향한 제 5회 환경 실행 프로그램 (The Fif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련하여 정책과 실행에 대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프로그램(Decision No 2179/98/EC에 의해 추가)은 ‘계획과 프로그

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3)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 다양성

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을 관련 분야별 계획과 프로그램과 통합되기를 요구한

다.

(4)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대한 고려사항과 회원국가내의 환경에 대해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채택함에 있어서 이를 통합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5) 계획과 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채택하는 것은 관련된 환경정

보를 의사결정에 포함시키고 보다 일관성 있는 조치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사업수

립에 있어서 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폭 넓은 인자

를 포함시켜, 더욱 더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6) 회원국가내에서 운영중인 다른 환경영향평가 체계는 고차원의 환경보호에 필요한 

공통적인 절차상의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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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 회원국가와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The United Nations /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Convention on Envir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try Context of February 2 1991” 은 집회(Convention)의 관계자들이 이

러한 원리를 계획과 프로그램에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모임(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Sofia on 26∼27 February 2001)에서는 국경간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기존의 조항을 보충할 전략환경평가에 관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

추도록 결정이 이루어졌다.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위원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

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즉, 회원국가내에서 준비되고 있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실행이 다른 회원국가의 

환경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국경간 자문이 있어야 한다. 다른 

국가의 환경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회원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적절한 법적 절차 내에서, 호혜적이고 동등한 입장

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8)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치(이는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다양한 원리를 포

함하고 있으며, 부차적인 원리도 고려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원국가에게 일임

한다.)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위원회(Community)수준에서 요

구된다. 

(9) 이 지령의 요구조건은 회원국가내의 기존 절차와 통합되든지, 확정된 절차와 통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회원국가는 각각의 다른 수

준에서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

다.   

(10) 많은 부문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미래개발승인을 위한 틀의 마련을 위한 모

든 계획과 프로그램(Annex Ⅰ,Ⅱ에 기재)은 환경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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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로젝트의 미래개발승인을 위한 틀을 세우는 다른 계획과 프로그램은 모든 경

우에서 환경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원국가가 이러한 영

향을 가질 수 있을 때에만 이들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회원국가가 그러한 결정을 할 때, 회원국가들은 이 지령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기준들을 고려해야 한다.

(13) 몇몇 계획과 프로그램은 각각의 특이성 때문에 이 지령의 비준이 필요 없다.

(14) 이 지령이 평가를 요구할 경우, 이 지령에서 기술되어 있는 관련정보를 포함한 

환경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 지령은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환경영향을 규명․기술 및 평가하고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목적과 지

리학적 범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도 그러해야 한다.

(15) 좀 더 투명한 의사결정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괄적이고 신뢰성을 갖추

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에게 관련성 있는 환경적 책임을 부여하고, 공중은 계획과 

프로그램이 평가되는 동안, 자문을 얻어야 하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허락된 적절한 시간적인 틀이 설정되어야 한다. 

(16) 한 회원국가가 입안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다른 회원국가의 환

경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자문하기를 원하는 회원국가와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관계기관이나 궁중을 위해서 조항(Provision)이 만들어

져야 한다.

(17) 국경간의 자문(Transboundary Consultation)의 결과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나 

공중이 표출한 환경보고서와 의견들은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준비과정에서 준비

되어야 하며, 법적인 절차로 채택되거나 제출되기 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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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채택될 때, 관련기관과 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

보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19)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이 지령이나 다른 위원회 법률상(예를 들면, 

Council Directive 79/409/EEC of 2 April 1979 on the conservation of wild bird, 

Directive 92/43/EEC,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등)에서 생기면, 평가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회원국

가는 관련위원회의 법률의 요구조건을 수행할 통합적이거나 협력적인 절차를 해

야 한다. 

(20) 이 지령의 적용과 효과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는 효력 발휘 5년 후,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후 7년의 간격을 둔다. 

   좀더 완전한 환경보호를 위한 요구조건과 습득한 경험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최초 

보고서는 이 지령의 개정을 위한 제안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다른 지역이나 부

분, 다른 형태의 계획이나 프로그램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킬 가능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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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지령(Directive)의 목적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의 준비 및 채택을 할 때 환경적 고려를 반영하는데 

대한 기여에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본 지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2조 - 정의

(a) “계획과 프로그램”은 EC(European Community)가 투자하는 계획과 프로그램은 

물론, 그것들과 유사한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 국가, 지역기관이 준비, 채택하거나 유럽의회나 정부가 입법하여 채택하기로 한 

것들

  - 법적, 제도적, 행정적 근거(Provisions)를 가진 것들이다.

(b) “환경평가”란 환경보고서 작성, 자문수행, 환경보고서 참고하기, 의사결정시 자문

결과, 4조에서 9조에 따른 의사결정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c) "환경보고서"란 5조와 부록Ⅰ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문서 

부분을 의미한다.

(d) "공중(Public)"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연인 및 법인과 국가입법, 시행령과 일

치된 협회,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 범위(Scope)

①항 4조에서 9조에 의거하여 환경평가는 ②항에서 ④항(paragraph)에 언급된 환경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②항 ③항에 속한 환경평가는 아래의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a) 농업, 임업, 수산업, 에너지, 산업, 운송업, 폐기물관리, 수자원관리, 통신, 관광, 도

시 및 국토개발계획, 토지이용 혹은 85/337/EEC 지침서의 부속서 Ⅰ, Ⅱ에 수록된 

사업의 미래 개발승인을 위해 설정된 체제

(b)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영향의 견지에서, 92/43/EEC의 6조, 7조에 따라 평가의 필

요성이 결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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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 ②항에서 언급된 계획과 프로그램으로서 회원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에만 지방의 소규모지역이라도 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다.

④항 회원국은 ②항에 언급되지 않는 계획과 프로그램도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를 결정해야 한다.

⑤항 회원국은 ③항과 ④항의 계획과 프로그램이 환경영향이 있는가를 판단할 때 사

안별 검증방법과 특성화법 또는 혼합방법을 써서 결정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모

든 경우에 부속서 Ⅱ에 있는 관련기준을 참고할 것이다. 그리하면 계획이나 프로그램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본 지령으로 판단이 가능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⑥항 ⑤항의 사안별 검증방법과 특성화법에 대한 관련기관은 6조 ③항을 참고할 것.

⑦항 회원국들은 4조에서 9조에 의한 환경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를 포함하여 

5조에 의한 결론을 공중에게 공개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⑧항 아래 계획과 프로그램은 이 지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 국가방위와 시민 응급사항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과 프로그램

 - 금융 또는 예산계획과 프로그램

⑨항 이 지령은 Council regulation인 (EC) No 1260/99 및 No 1257/99에 대한 현재

의 프로그램 작성기간 중에 있는 공동투자(Co-financed)계획이나 프로그램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제4조 - 일반의무(General obligation)

①항 3조에 언급된 환경평가는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준비기간 중에 또는 채택 전에 

또는 입법절차 중에 수행된다.

②항 이 지령의 요구사항(requirements)은 계획이나 프로그램 채택을 위하여 회원국

이 가지고 있는 현재 절차에 통합되거나 이 지침서에 맞도록 작성된 절차에 통합

(incorporated)될 수 있다.

③항 계층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평가의 중복성을 피한

다는 관점에서 이 지침서에 따라 평가계층구조의 다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회원국은 평가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5조 2항과 3항을 적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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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report)

①항 3조 ①항에서 언급된 환경평가에서 환경보고서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시행

(implementing)할 때 수반되는 환경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작성하되, 계

획이나 프로그램의 지리학적 범위와 사업목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고

(identified), 표현하고(described), 평가해야(evaluated) 한다. 이러한 목적에 주어진 

정보는 부속서에 언급되었다.

②항 ①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고서는 평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지식과 

평가방법, 계획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상세성, 의사결정 과정 중의 단계, 의사결정과

정에서 어떤 문제가 다른 각도에서도 적절하게 평가되었는가 하는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③항 계획과 프로그램의 환경영향과 의사결정단계에서 얻어진 유럽공동체의 다른 

법에서 얻어진 관련정보는 부록 1에 언급된 정보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④항 6조 3항에 언급된 기관들은 환경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의 상세성 

수준과 범위를 결정할 때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 자문(Consultations)

①항 제5조에 따라 작성된 계획 및 프로그램초안과 환경보고서는 6조 ③항에 언급된 

기관과 공중(public)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항 ③항에 언급된 기관과 ④항에 언급된 공중은 계획과 프로그램이 채택되거나 입

법절차에 접수되기 전에 이들의 초안과 환경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기에 충분

한 시간적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항 회원국은 기관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특정한 환경적 책임 때문에 사업수행에 따

른 영향이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 지를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항 회원국들은 ②항의 목적을 위한 공중(public)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중에는 이 

지침서에 속하는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공중과 이해관계가 있

는 공중, 환경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 NGO와 다른 관련 기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항 회원국은 정보를 정리하고 기관의 자문과 공중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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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국경을 초월한 자문(Transboundary Consultation)

①항 회원국은 자기들의 국경과 관계되어 준비되고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시행이 다

른 회원국의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어떤 회원국이 심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 자기들 영토에서 계획과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는 회원국은 그것의 채택

이나 입법절차 접수이전에 다른 회원국에게 계획 및 프로그램 초안과 관련 환경보고

서를 송달(forward)하여야 한다.

②항 어떤 회원국이 ①항에서 언급한 계획 및 프로그램 초안과 환경보고서를 받았다

면, 그것은 그 나라로 하여금 언급된 사업이 입법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제출의사

가 있는 지를 묻는 것이다. 그럴 경우 그 나라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경환경

문제(Transboundary environmental effect)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발생의 저감

(reduce) 또는 제거(eliminate)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한 의견제시가 될 경우, 관련 회원국들은 법 6조 ③항의 기관과 법 6조 ④항의 

관련 공중(public)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시간계획(time-frame)안에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원(arrangement)을 하여야 한다.

③항 회원국들이 본 조항에 따라 의견제시요청을 받는다면, 그들은 자문초기에 합리

적인 시간계획에 따라 동의하여야 한다.

제8조 -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제5조에 의거 작성된 환경보고서, 6조에 의거 제시된 의견, 7조에 의거 제시된 국가간 

의견(transboundary consultation)은 사업계획,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입법절차에 접

수되기 전에 반영(taken into account)되어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162

제9조 -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Information on the decision)

①항 회원국은 사업계획, 프로그램이 채택될 때 6조 ③항의 기관과 7조에 언급한 개인

(public)과 회원국에게 알려줘야 하며 아래 사항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a) 채택된 사업계획 또는 프로그램

(b) 사업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위해 어떠한 환경고려(consideration)가 통합

(integrated)되었는지, 5조에 따르는 환경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6조에 의거

한 제시된 의견들, 7조에 의거한 의견제시 결과가 8조에 의거(in accordance with) 반

영되었는지, 사업 또는 계획이 채택된 이유 등이 다른 합리적인 대안과 비교된 요약서

(c) 10조에 의한 감시(monitoring)에 관해 결정된 방법들

②항 1조에 의거 정보에 관련된 상세한 지원을 회원국들이 결정해야 한다.

제10조 - 감시

①항 회원국들은 초기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를 찾아내어 

적절한 처치방법(remedial action)을 취할 수 있도록 감시(monitor)하여야 한다.

②항 ①항에 규칙에 따름(comply with)에 있어 감시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감

시체계(monitoring arrangements)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 다른 유럽연합(community)의 법과의 관계

①항 이 지령에서 수행된 환경평가는 지침서 85/337/EEC 및 다른 유럽연합의 법적 

요구사항과 배치되지 않는다. (without prejudice)

②항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는 이 지령이나 다른 유럽연합

의 법률에서 동시에 발생하므로 회원국은 중복평가를 피하기 위해 관련 유럽연합입

법요건(requirement)을 충족시키는 합동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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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 유럽연합의 공동투자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 지침서에 의거 환경

평가는 관련 유럽공동체 입법특정 조항에 맞도록 수행해야 한다.

제12조 - 정보, 보고, 검토(Information, reporting and review)

①항 회원국과 위원회는 이 지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

환해야 한다.

②항 회원국들은 환경보고서가 이 지령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충분한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 보고서의 질에 대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항 보고하기 전에 위원회는 이 지령의 응용과 효용성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유럽의

회나 European Council에 보내야 한다.

조약 6조에 따라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집적하고, 회원국들간에 이 지령을 응용하면서 

얻어진 경험들을 반영하고자 적절하다면 이 지령의 수정안을 보고할 것이다. 특히, 위

원회는 이 지령의 범위를 다른 분야/부분과 다른 형태의 계획과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평가보고는 7년 간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④항 이 지령 및 유럽연합 규정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연합규정 중에 있는 

프로그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원회는 이 지령과 EC 규정 No 1260/99 및 No 

1207/99간의 관계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 지령의 시행(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①항 회원국은 이 지령이 공포된 후 3년 이전에 이 지령에 맞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

칙(administrative provisions)들을 발효시켜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

②항 회원국이 이 제도를 채택할 때, 이 지령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자기들의 정부간

행물에 그러한 언급을 해야한다. 언급하는 방법은 회원국가에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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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 4조 ①항의 의무는 첫 공식적 준비조치(formal preparatory act)가 ①항에 언급

된 날짜 이후의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첫 공식적 준비조치가 그 날 이전인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24개월 이상 이후에 채택되

었거나 입법절차에 접수된 것은 회원국이 사안별로 이것은 불합리하여 자기들의 결정

을 개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4조 ①항에 따른 의무에 속하게 된다.

④항 이 지령 발효공포 이후 3년이 되기 전에 회원국들은 위원회에 ①항에 언급된 제

도에 추가하여 3조에 따라 환경평가가 되어야 할 계획과 프로그램 유형별로 별개의 

정보를 위원회(Commission)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회원국에 알려야 

한다. 이 정보는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제14조 - 공포발효(Entry into force)

이 지령은 EC의 관보(Official Journal)의 발행일에 발효될 것이다.

제15조 - 통보(addresses)

이 지침은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 전략환경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정보 및 중대성 결정의 기준

① 부록Ⅰ (제5조 (1) 환경보고에서 언급될 정보)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a) 내용의 개요,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 그리고 다른 관련 계획 및 프로그

램의 연관성

(b)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실행 없이 환경과 그에 따른 자연적인 전개의 최근 상태의 

관련 측면

(c) 유의하게 영향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

(d) 특별한 환경 중요성의 어떤 지역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현존하는 환경문제

(e) 국제적, 공동체 또는 회원각국 수준에서 성립된 환경보호 목적들은 계획 또는 프

로그램이 준비되는 동안 어떤 환경적 고려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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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환경에 유의한 영향들은 생물다양성, 인구, 인구건강, 식물상, 동물상, 토양, 수질, 

공기, 기후요인, 물질자산, 고고학적 및 건축적인 유산을 포함한 문화적 유산과 

그들의 관련성

(g)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최대한 상쇄, 감소, 방

지시킬 방법

(h) 평가가 기술적 부족 또는 know-how의 부족과 같은 난점의 기술과 취급되는 대

안을 선택할 때 그 이유의 개요

(i) 사후평가와 관련된 방법의 기술

(j) 정보의기술적 요약

② 부록Ⅱ (제3조 (5) 범위에 있어서 영향의 중대성 결정의 기준)

  계획 및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제시된 5가지는 다음과 같음.

(a)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수준은 위치, 크기, 운영조건 또는 할당된 자원에 대한 것

임.

(b)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수준은 다른 계획 및 프로그램에 계층적으로 영향을 끼친

다.

(c) 지속적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적 고려를 통합

(d) 계획 및 프로그램과 연관된 환경문제

(e) 환경에 대한 공동체 입법의 실행에 대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관련성

(예컨대 폐기물관리나 수질보전과 연계된 계획이나 프로그램)

지역 및 영향의 특성으로 제시된 7가지는 다음과 같음.

(a) 확률, 기간, 빈도, 영향의 가역성

(b) 영향의 누적성

(c) 영향의 월경성

(d) 인간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성(예컨대 사고에 의한 것)

(e) 영향의 크기 및 공간적 정도(지리적 범위와 영향을 받게될 인구의 크기)

(f) 영향 받기 쉬운 지역의 가치 및 취약성

    ․특별한 자연적 특성이나 문화적 유산

    ․환경기준이나 한도치의 초과

    ․집약적인 토지이용

(g) 공동체 또는 국제적 보호위치를 갖는 지역 및 경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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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 캐나다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제안의 

환경평가에 관한 내각지령」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서, 각 부서들과 기관들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계획안이, 필요하다면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장관

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장관들

은 기대하고 있다.

1. 계획안이 승인을 받기 위해 각 장관이나 내각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계획안을 실행하는 것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환경에 대해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각 부서들과 기관들도 여건이 보장되면, 다른 정책, 계획, 프로그램 계획안을 위한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 의안제출권(initiative)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각 부서나 기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평가로서 채택되어야 한다. 각 

장관들도 SEA가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의 범위와 특성, 악영향을 감소나 제거시킬 수 

있는 완화정책의 필요성, 악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A는 경제․사회분석과 더불어 같은 조건에서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

여해야 한다.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분석에 요구되는 노력 수준은, 예상되는 환경영향

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환경에 대한 고려사항은 이를 위해 개발된 각각의 선택사

항의 분석사항에 완전하게 통합되어야 하며, 결정은 SEA의 결과를 통합해야 한다. 각 

부서들과 기관은 공중참여를 위하여 최대한 기존의 방법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SEA 조사결과에 대한문서와 보고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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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지령 실행을 위한 지침

개요 - 문서의 목적

내각지령 실행을 위한 지침

전략환경평가 수행과정

예비조사 착수 - 유용한 도구 및 기준

공중의 관심사항

문서조사 및 보고

역할과 책임

정의

◦ 개요 - 문서의 목적

이 문서는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평가에 대한 내각지령(Cabinet Directive) 

실행을 대해서 연방 부서와 기관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내각지령 실행을 위한 지침

여기에서는 각 부서와 기관들에게 원리지침(Guiding Principles), 적응성

(Applicability), 방법론(Methodology), 공중의 관심사항에 대한 기술, 문서조사 및 보

고, 역할과 책임 등의 범위에서 내각지령 실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 전략환경평가 수행과정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계획안의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방법

론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방 부서와 기관들은 적절한 체제나 기술을 적용

하거나, 이들이 특별한 목적이나 상황에 맞는 접근법을 개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지침들은, 연방 부서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실

행이나, 이미 입증되었거나, 모범이 되는 실행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 있는 지침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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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연성(Flexible)이 있다. 즉, 다양한 정책적인 상황에 적용된다.

2. 실용적(Practical)이다. 즉, 전문가의 정보나 기술 혹은 자원이나 시간의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체계적(Systematic)이다. 즉, 논리적이고 명쾌한 분석에 기초한다.

◦ 예비조사 착수 - 유용한 도구 및 기준

계획안 조사를 하기 위해 분석가는 유용한 모형이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거나 현 

부서나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공중의 관심사항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은, 필요할 경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Stakeholder)들 사이에서 아니면, 다른 이해당사자나 공중들 사이에서 이들 영향에 

대한 관심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공중참여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계획안의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공중참여와 균형

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계획안의 일부로서 현재 진행중인 어떠한 공중참여 행위라도 

이용해야 한다. 만약 공중문서가 자문행위를 위해 마련된다면, 이 공중문서와 잠재적

인 환경적 중요성을 기술하는 전략환경평가의 결과를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서조사 및 보고

보고(Reporting)는 공개되고 책임 있는 과정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며, 최대한 기존

의 보고체계와 통합되어야 한다. 각각의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보고는 필요 없다. 

◦ 역할과 책임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전념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이들 원칙

에 대한 정책, 계획, 프로그램, 의사결정과정을 통합하는데 전념하여야 한다. 정책, 계

획, 프로그램 등의 계획안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전념행위를 행동

으로 전환시킬 중요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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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환경(Environment)이란,

다음을 포함하는 지구의 구성요소이다.

a. 토양, 물, 모든 대기층을 포함한 공기

b. 유기물, 무기물, 생물체

c. a, b에서 언급된 요소를 포함하는 상호작용 하는 자연계

환경영향(Environmental Effect)이란

a. 환경 내에서 (보건이나 사회․경제학적 상황, 물질적․문화적 관습, 현재의 토지

이용 혹은 역사적․고고학적, 고생물학적, 건축학적 변화를 포함) 정책, 계획, 프

로그램 등이 야기하는 변화

b.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의 변화

완화책(Mitigation)이란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등의 환경적 악영향의 제거, 감소, 통제로서, 교체나 복구 

및 보상 혹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야기되는 악영향에 대한 손해배상

정책평가(Policy assessment)란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의 전략영향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에 피해를 주시 않고,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행위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란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이들의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포

괄적인 과정( "The Practice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Riki The'rivel 

and Maria Rosa'rio Partida'rio, 1990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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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Ⅲ  국제조약, 국제회의 등에서 규정한 환경성검토

(1)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 (1992)

제6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

각 협약 당사국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 및 능력에 따라,

 (b)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하게, 관련 

분야 또는 종합적인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영향평가 및 악영향의 최소화

1. 협약당사국은 최대한 그리고 적절하게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계획 또는 정책의 환경에 미

치는 결과를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도입

(2) 기후변동에 관한 UN조약 (1992)

제4조 약속사항

1. 공동의 차별적 책임, 개발 우선순위, 목적, 각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당

사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f)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경제, 공중보건,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함. 사

회, 경제, 환경정책 수립시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하고 영향평가제와 같은 평가기

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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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젠다 21 (199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결정)

제8장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A. 정책, 계획 및 집행단계에서의 환경과 개발의 통합

 8.5(b) 모든 단계의 계획과 집행에서 자료와 정보이용의 개선, 사회, 경제, 개발, 

생태, 환경관련 자료의 체계적이며 동시적인 인용. 결정사항의 영향에 대한 사전적, 

동시적 평가를 위한 포괄적인 분석절차의 채택, 분석에는 비용과 편익, 그리고 위

험의 평가도 포함되어야 함. 다수의 목적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필요에 부응하는 유

연하고 통합적인 계획을 채택. 자연자원의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의 채택, 여성

의 역할이 새 제도의 도입결과로 크게 변화되지 않도록 함.

4. IAIA : SEA 이행평가기준

1. 이 기준은 효과적인 새로운 SEA 과정의 구축과 현존하는 SEA의 효과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일반 지침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IAIA가 2002년 1월에 제시

한 자료이다.

2. 양질의 전략환경평가(SEA) 과정은 계획자와 의사결정자 그리고 공중 등 이해당

사자들에게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속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적

절한 대안을 찾는 방법을 용이하게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한다.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결정의 신뢰성을 제공하며, 프로젝트 수행시 비용과 시간

을 절약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양질의 SEA 과정은,

통합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취를 위해 관련된 모든 전략적 결정을 적절한 환경영향평

가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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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물리학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의 상호관계를 다룬다.

 - 관련된 분야와 지역의 정책, 적절한 곳에서의 환경영향평가 프로젝트와 의사결

정을 계층화 한다.

지속가능성을 유도한다.

 - 개발에 관련된 선택사항들과 보다 더 지속가능하게 제안된 대안들의 확인을 쉽

게 해준다.

 초점이 맞춰진다.

 - 개발계획과 의사결정을 위한 풍부하고 신뢰도 높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집중한다.

 - 의사결정과정의 특징을 규정한다.

 -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설명할 수 있다.

 - 전략적 결정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도 기관의 책무이다.

 - 전문성, 열정, 공정성, 공평성과 균형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독립된 점검사항과 유효성확인에 의존한다.

 - 의사결정에서 지속성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해 문서화하고 충

분한 이유를 제시한다.

참여한다.

 - 의사결정과정 전체에서 관심있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정부에게 알리고 참여

시킨다.

 - 문서화와 의사결정에서 그들의 의견과 관심을 명확하게 취급한다.

 - 명백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필요요건들을 확보하고, 모든 관련정보에

의 접근을 보장한다.

반복된다.

 -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충분히 

빠르게 평가결과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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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Scheme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In early 1980'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to ensure that environmental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particularly for environmentally sensitive project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EIA system was hampered by institutional and 

technical factors. The EIA system usually carried out after many important strategic 

decisions have already been made. Therefore, it often addresses only a limited 

range of alternatives and mitigation measures. As the EIA system for project works 

generally limited to the direct impact of projects, various impacts such as additive 

impacts, synergistic impacts, global impacts and etc. would often be ignored.

  In order to overcome such a limit in EIA system,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was introduced for assessment of administrative plans mainly 

concerned with development projects. In 1999, the regulations for PERS have been 

established by an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Therefore the 

found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EA) system to integrate environmental 

concerns in planning processes and project works has been reformed.

  However the results of the execution of PERS were somewhat insufficient due 

to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atters such as followings;

  1) very limited range of threshold values for PERS

  2) absence of legal methods to confirm the execution of PER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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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 was required to review the PERS associated with both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atters and these were studied in this research.

In the research, a total of 106 administrative plans which are stipulated for PERS 

in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other laws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to reform the PERS, especially in terms of legal basis for execution. As a result, 

89 administrative plans necessary for legal reformation were selected.

  In addition, the strategies for legal reformation regarding execution of PERS 

have also been studied. Both the short and long term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ERS are presented. Finally, the integrated execution framework for 

both EIA and PERS is suggest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E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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